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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도로사업 특성 반영된 타당성조사 위해 

비용 산정절차, 신규 편익 도입 등 개선 필요

소규모 도로사업 특성 반영되도록 타당성조사 방법 개선 위한 연구 필요

서울시는 도시 특성,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도로시설 관련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최근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소규모 도로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검

토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사업에 대한 기존의 타당성조사 방법은 소규모 

사업보다는 대규모 사업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기반한다. 따

라서 소규모의 도로사업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법론 개

선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정책효과 평가 결과를 정

책적 분석에 반영하고 있고, 소규모 도로사업의 특성상 경제성 분석 이외 정책적 분석

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효과 평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된 도로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 도로사업’을 총사업비 또는 도로 연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로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소규모 도로사업을 총사업비, 사업규모(연

장), 사업유형별로 분석하고, 타당성조사 항목(기술, 비용, 수요, 편익 및 정책적 분석)

별 비교를 위해 전문가와 사업부서 공무원 대상의 인터뷰를 수행하여,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도로사업을 확인하였다. 도로사업 유형 중에서도 ‘도로확장사업’은 서울시의 

지역적, 교통적 환경 특성을 잘 보여주며, 시설개선이나 시설물 철거 등의 사업유형에

도 개선방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요 개선대상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고려하여 일관된 보상비 산정절차 적용돼야

서울은 지가가 높고 특히 도로변에 세워진 지장물이 많아 지장물 관련 보상비 역시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도로사업 중 도로확장사업의 총사업비 대부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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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상비가 차지한다. 보상비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정 보

상비를 산정하는 일은 타당성조사 비용추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비용 산정기준이나 산출 방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사비와 달리 보

상비는 산정 방법, 보상범위(잔여지 판단) 등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상세한 감정평가나 지장물조사 등이 어

려워 적정 보상비 산정이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보상비를 항목별 일관된 산정 절차

로 제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타당성조사 시 일관성 있는 보상비 산정 절차를 

적용하면 추정 비용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추정 보상비와 실제 보상비의 간극을 최소

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로확장사업에서 추정이 필요한 보상비 항목

을 검토하고, 각 산정 절차를 체계화해 제시하였다.

토지보상비 건축물보상비 영업 및 주거보상비

① 편입필지보상비

② 편입필지보상비 + 잔여지 

보상비

③ 편입필지보상비 + 잔여지 

손실 + (공사비)

①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 없음)

② 토지보상비 + 건축물보상비

③ 토지보상비 + 잔여 건축물 

손실 + (보수비)

① 영업 및 주거 보상 없음

② 해당 영업보상 / 주거 보상 

[표 1] 보상비 항목별 산정 절차 체계화 

소규모 도로사업 수요추정 시 기초자료상 사업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유의

도로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 수요추정은 편익추정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

교한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도로사업은 사업유형에 따라 미시적 분

석기법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연구의 주요 검토 대상인 도로확장사업에 

거시적 분석기법과 미시적 분석기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사업규모(연장)

가 적은 사업에서 거시적 분석기법을 적용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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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규모 도로사업의 네트워크 자료는 KTDB의 것을 사용하지만, 소규모 도로사

업 분석 시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노선의 도로이용패턴

을 모사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의 네트워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존 세분화 시 사업대상지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패턴을 조사하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O/D 배분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구간 인접 도로이용패턴을 잘 설명하

도록 적정 수량의 센트로이드 커넥터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기존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VDF함수는 KTDB에서 제공하는 BPR함수인데, 이

는 대규모 사업 분석에 이용하는 수치이므로 서울 도심부 단속류를 모사하는 적절한 

함수를 선정해야 한다. 서울시 도심부 소규모 도로사업은 영향권 내 주요 이면도로의 

통행패턴을 설명할 수 있도록 VDF를 수정･가공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넷째, 대상사업구간의 기존 교통패턴이 첨두/비첨두 간 교통량 차이가 크거나, 방향

별 교통량 차이가 클 경우에는 미시적 분석기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규모 도로사업 시행 시 특정시간대 특정 구간의 통행속도 개선이 인접 링크의 

지체에도 일부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으나, 거시적 분석의 특성상 개선효과가 시간대

별, 방향별 차이가 완화되어 나타나 효과추정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규 편익항목으로 ‘잔여지 활용’, ‘토지가치 상승’의 도입 제안 

소규모 도로확장사업은 기존 타당성조사에서 반영하는 주요 편익만으로 사업효과를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소규모 도로확장사업에 적용 가능한 신규 편익항

목으로 ‘잔여지 활용 편익’과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편익’의 도입을 제안한다.

잔여지 활용 편익은 도로확장사업 추진 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여지에 대한 

향후 활용가치를 의미한다. 해당 편익의 최댓값은 잔여지보상비 총액을 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보상가 대비 감가 수준은 도시계획시설의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 

예측하여 추정한다. 다만, 타당성조사 수행 시점에서 잔여지 매수 청구 여부 확인 및 

향후 잔여지의 활용방향에 따른 감가 수준 검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석가의 판단

에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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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잔여지 활용 편익추정 방법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편익은 물리적 환경 변화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사업효

과를 의미한다. 해당 편익은 도로확장 후 도로 인접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값으

로 하고, 도로접면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증대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실제 

사업 추진 후 토지 실거래가를 통한 상승분은 더 클 수 있으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산출 가능한 수준으로 보수적 접근을 전제로 한다.

[그림 2]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편익추정 방법

정책효과 분석 시 ‘사회적가치’ 중요성에 주목, 영역별 중요도 평가해 제시해야

일반적인 도로사업과 달리 소규모 도로사업에서는 경제성 분석 시 편익항목으로 반영

할 만한 가시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경제성이 낮게 분석되는 경우가 많

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종합판단을 위한 AHP 분석이 수행되지 않아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에 비해 주목도가 다소 낮은 한계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관련 지침1)을 개정하여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사회적가치’

를 정책효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분석을 개편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정책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반영 비중을 높여 종합판단을 수행하게 되었

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적 분석 내용이 재정투자사업의 추진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근

거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설문을 통해 중요도 조사에 근거한 정책효과 평가 결과를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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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 소규모 도로사업 추진 시 정책효과(사회적가치)로 제안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관련 지침에서 제시한 일자리 효과/생활여건 영향/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주무 부처 담당자는 앞서 제안된 항목을 

참조하여 해당 사업의 사회적가치 차원의 효과를 정리하고 연구진과 협의하여 ‘정책

효과 판단표’를 제작한다. 이후 사업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전문가를 통해 해

당 사업의 정책효과 측면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연구자는 중요도 척도와 순위를 정리

하여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존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등 AHP 종합판단을 

수행하지 않은 타당성조사에서 이루어진 정책적 분석에 해당 사업의 정책효과와 같은 

비계량 편익을 좀 더 명확히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정성적 기술 방법에서 

각 효과항목에 대한 중요도 척도와 순위를 함께 기술함으로써 정책적 분석 결과의 신

뢰도와 전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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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서울시 소규모 도로사업의 센터 검토 대상 증가

최근 5년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되는 서울시 도로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이거나 사업규모가 연장 기준 1~3km 이하의 사

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연장이 긴 대규모 도로사

업의 상대적인 의미로 ‘소규모 도로사업’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소규모 도로사업이 증

가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보상비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하여서 투자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비

용상승으로 검토 범위에 들어 관련 지침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사업의 연장 기준으로 3km 이내이나 도로확장사업과 같이 

주변의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비용이 막대하여 검토의 대상이 되는 사업 유형도 존재

한다. 유사한 사업유형으로는 도로구조개선사업, 고가도로 철거사업, 간선도로 연결

로 신설사업, 보행로 개설사업 등 다양하다.

2) 기 활용되는 도로사업의 타당성조사 방법론은 대규모 도로사업에 적합

소규모 도로사업은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반면 기 활용되는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방법

론은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 1990년 후반 시작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점으로 도로사업

은 4단계 수요추정방식에 기반한 수요 및 편익추정 방식 등 정형화된 타당성조사 분석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지침 등도 이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 제시하는 조사방법론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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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고속도로 등 상위 등급 도로 유형의 사업에 기반하고 있어 서울공공투자관리센

터에 의뢰되는 사업 규모 및 유형과는 차이가 크다. 

소규모 도로사업의 검토 시에 도로확장 유형 등의 사업은 기존 방법론을 최대한 적용하

여 타당성조사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으나, 거시적 분석기법의 한계로 인해 사업

효과를 계량화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경제성 분석을 보완하는 정책적 분석

도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을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보고서에 각 검토항목

을 기술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업효과를 기술하는 데 한계가 있다. 

3) 최근 소규모 도로사업에 적합한 방법론 보완 논의 활발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연구 및 지침을 보면 정책적 분석 비중이 확대되고 대상사업

의 사회적 가치의 반영 및 정책효과를 추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도로사

업의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편익을 발굴 및 계량화하고, 비계량 편

익 반영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업 추진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기존 방법론에서 도로 사업에 한해 개략적으로 제시되던 일부 비용추정 

방법론 또한 과거 사례들을 토대로 정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연구목적: 소규모 도로사업의 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소규모 도로사업의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해 기존의 방법론을 검

토하여 비용, 수요, 편익, 정책적 분석 등 타당성조사 세부 분야별로 한계점을 도출하

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다양한 소규모 도로사업 중에서도 거시적 분석기법과 미시적 분석기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고, 서울시 도시지역의 도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도로확장사업을 대

상으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개선대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향후 소규모 도로사업

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검증, 투자심사에서 또한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서도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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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는 서울시 소규모 도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

구로서, 타당성조사를 구성하는 기술·비용 분야, 수요·편익 분야, 정책적 분석 분야별

로 개선안을 도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장에서는 서울시 소규모 도로사업에 대

한 특성과 도로부문 타당성조사 지침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이 연구의 쟁점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소규모 도로사업의 비용부문 타당성조사 방법론에 대한 사례분

석을 통해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수요·편익부문 소규모 

도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방법론에 대해 사례분석을 통한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

선방안을 도출한다. 5장에서는 정책적 분석 분야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한계점 및 개

선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서울시 소규모 도로사업 관련 조사방법론 개선

방안을 종합하고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그림 1-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 통계분석,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였다. 문헌

연구에서 일반사업 및 도로사업 관련 타당성조사 지침 및 관련 논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최신 추이를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에서는 ‘소규모 도로사업’의 사업분석을 

위해 지난 서울시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연장 및 사업비용을 분석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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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조사는 실제 수행 사례 및 타당성조사 사례를 타당성조사 분야별로 분석하여 한계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로사업 수행사례에 대한 사업부서 공무원 인터뷰, 타당성조

사 수행 연구진 자문을 수행하고, 교통사업 수요 및 편익 도출을 위한 미시시뮬레이션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1-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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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분석대상 도로사업 유형 선정

1_도로사업 타당성조사 방법론

1)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지침

도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분야에 따라 경제성분석 방법론 및 정책적 분석 방법

론에 대한 일반지침과 도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 및 비용추정, 수요추정, 편익

추정 방법론을 담은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각 관계 법령에 따른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지침은 [표 2-1]과 같다.

조사명(관련법령) 주관기관 지침명(연도)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2008)

-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5판(2008)

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2021)

- 도로 및 교통부분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2021)

서울시 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서울연구원

-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연구(일반지침) 개정2판(2019)

-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도로·주차장·보행시설 개정2판(2019) 

타당성평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6판(2017)

[표 2-1] 관계 법령상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지침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 지

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관련 규정에 적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수



9

서
울
시
 소
규
모
 도
로
사
업
 타
당
성
조
사
 방
법
론
 개
선
방
안
  ‒ 

도
로
확
장
사
업
 중
심
으
로
 ‒ 

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관련 지침은 지난 20년 동안 

개편되어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5판)」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 등에 기반하여 수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법 제37조 제2항)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등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타당성평가(법 제18조)는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의 신설, 확장 또는 정비사업으로 관련 규

정에 적합한 대상사업에 한해 타당성평가를 전문기관을 통해 받아야 한다. 

그 밖에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민간투자법상 적격성 조사 등이 도로사업과 

연관된 법정 타당성조사이다.

2)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방법론

(1) 개요

도로사업의 타당성조사에 대한 일반 방법론은 해당 지침 모두 방향성이 유사하다. 예비

타당성조사 지침은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그림 2-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기본 구상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 현황(인문, 지리, 경제 등)
∙ 유사시설 사례 분석
∙ 공학적 자료조사 및 분석
∙ 사업의 쟁점사항 파악

사회경제지표 예측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 수요의 추정

∙ 기술적 검토

∙ 편익의 추정

∙ 비용의 추정

∙ 비용편익 분석

∙ 민감도 분석

∙ 재무성 분석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사업특수 평가항목

∙ 지역낙후도

∙ 지역경제 파급효과

종합평가: 다기준분석(AHP)

[그림 2-1]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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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부분을 기술 및 비용, 교통수요 추정, 편익 추정, 

정책적 분석으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2) 기술 및 비용

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부서가 제시한 계획을 토대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기술적 

검토에 따른 사업계획(안)과 추가 대안별로 비용을 도출한다. 관련 지침에서는 비용을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하고,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

비로 다시 나눈다.

비용

총사업비 유지관리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
부대
경비

예
비
비

유지관리비

공사비
토지

보상비

지장물 
및 

기타
보상비

설
계
비

감
리
비

시설
부대비

예
비
비

유지관리비

[그림 2-2]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구성도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 부문 연구」(KDI, 202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은 구체적인 공사 물량을 산출하여 지출되는 평균 공사비를 고

려해야 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신설사업을 전제

로 작성됨에 따라 설계속도가 낮은 도심부 도로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정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하는 도로부문 총사업비 산출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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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내용 및 유형별 기준 설정

노선경유지 선정

노선 계획

Type별 표준 단면도 작성

수량산출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 등)

용지면적 산출

단위공사비 산출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 등)

지역별·지목별 지가 산정

공사비 산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산출

시설부대경비 산출
(설계비, 감리비 등)

총사업비 산출

[그림 2-3]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산출 흐름도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 부문 연구」(KDI, 2021)

(3) 교통수요 추정

교통수요 추정은 도로사업 타당성조사에서 대상도로의 이용 교통량 산정 및 편익 추

정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과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타당성조사

에서는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하는 KTDB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세부자료가 

필요하다고 분석가가 판단할 경우 해당 사유를 보고서에 기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수요 추정 과정은 전통적인 4단계 교통수요 추정과정(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통행배정)에 기반하여 수행한다. 다만, KTDB의 자료를 활용할 경우 전통

적 4단계 모형을 모두 수행할 필요 없이 보다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시점 

및 사업 유형 등에 따라 추가 수정·보완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교통수요 추정의 기본적인 그림으로 도로사업에 대한 수요추정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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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로부문 사업에서는 KTDB의 수단별 OD를 활용하기 때문에 4단계 모형 중 통행

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과정이 생략된다. 특히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도로

의 경우 사업규모의 상대적 차이로 인해 별도의 수단분담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2-4] 전통적 4단계 모형에 기반한 교통수요 추정 프로세스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 부문 연구」(KD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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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익 추정

교통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일반적인 편익항목은 공통편익이라고 불리는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공해 및 소음) 절감

편익 등 4가지이다.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링크별 차종 및 통행속도의 변화에 따른 

차량운행비용 절감 효과를 계량화한 편익이다.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사업시행으로 인

해 차량종, 인별 시간가치에 통행시간 및 통행량을 곱산하여 절감된 효과를 계량화한 

편익이다.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과 환경비용 절감편익은 사고비용 절감 효과와 환경

비용 절감 효과를 계량화하여 편익화한다. 

이 외에도 사업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추가 편익항목을 관련 기관의 지침별로 반영하

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기술하겠다. 

구분 편익 항목

공통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 통행시간 절감편익

-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 환경비용(공해 및 소음) 절감편익

사업특수편익
(도로사업)

- 주차수요 감소로 인한 주차공간 기회비용 절감편익

-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등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KDI, 2021)

[표 2-2] 교통사업 타당성조사에서의 일반적인 편익항목

(5) 정책적 분석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려

되어야 할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포함한다. 계량 가능한 사업효과는 경제성 분석에서 

반영하나, 계량 불가하나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검토해야 할 사업효과는 정책

적 분석에 포함한다. 

 2019년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정책적 분석 체계를 개편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적 분석 체계를 개편하여 주요 평가 항목을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사회적 

가치), 특수평가 항목(선택)의 세 가지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평가구조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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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여건은 정책 일치성 등의 내부여건,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의 외부여건으로 

구성된다. 정책 일치성 등의 내부여건은 상위 계획 반영 여부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은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 여부 등의 검토로 평가한다. 

정책효과는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의 세부 항목으

로 구성된다. 일자리 효과는 사업기간 동안 재정의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

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생활여건 영향은 사업추진에 따른 접근

성, 쾌적성, 정시성, 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정

책효과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주무부처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검토해야 

한다. 

특수평가 항목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

는데, 재원조달 위험성, 문화재 가치 등 세부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중분류 세부 평가항목

사업추진 여건
정책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태도 등 외부여건

정책효과
(사회적 가치)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특수평가항목
재원조달 위험성(선택)

기타 특수평가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KDI, 2021)

[표 2-3]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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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소규모 도로사업의 특성

1) 소규모 도로사업의 정의와 범위

‘소규모 도로사업’의 정의는 법적, 행정적, 학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넓은 범위의 도로

사업에는 포함되나 1차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사업으로 ‘大’규모 사업과 대비되는 개념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범위에는 작은 규모의 도로 확장, (보조)간선도로 접근로 

신설/철거, 도로운영체계 개선, 보행환경 개선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서울시 도심부의 개발상황으로 인해 수백m에 불과

한 도로의 확장 사업도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 

반면에 (보조)간선도로급 도로의 구조개선에 연장은 10km에 해당하더라도 사업비용은 

500억 원 미만으로 비용 측면에서는 유사 규모의 사업에 비해 비용이 적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이 연구에서 소규모 도로사업의 정의는 사업의 규모 또는 사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을 모두 총칭하도록 한다. 

구분 대규모 도로사업 소규모 도로사업

직접영향권 서울시 및 수도권 일대 자치구 일원

사업내용 도로 신설, 대규모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 확장, 연결로 신설, 도로구조 개선, 

시설물 철거/개축 등

사업규모 수천억 원 ~ 수조 원 수십억 원 ~ 수천억 원

사업주체 서울특별시, 민간사업자 서울특별시, 자치구

주요사례

- 강남순환고속도로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 강변북로 램프 설치사업

- 범안로 확장 사업

- 영등포로터리 개선사업

- 고가도로 철거사업

[표 2-4] 서울시 규모별 도로사업 특성

2) 소규모 도로사업 현황 및 특성

(1) 최근 5년간 추이

이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은 총사업비 지방재정투자심사(시투자심사) 대상인 총사업

비 40억 원 이상이고 도로 연장이 10km 미만의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및 타당성검증, 타당성검토 수행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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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검토 이력상 분석 대상 사업은 총 52건이며 대분류 유형별로는 도로개설

사업이 31건, 교통체계개선사업이 21건이다. 

도로개설사업은 신설사업과 확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설사업은 12건, 확장

사업은 19건을 검토하였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은 도로체계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도로체계 개선사업 중 시설개선사업은 도로구조개선사업, 연결로 

설치·확장·정비 사업, 지하차도 사업, 고가철거사업 등으로 16건을 검토하였다. 보행

환경개선사업은 보행로 및 보행교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5건을 수행하였다.

도로개설 교통체계개선
계

신설 확장
도로체계개선

보행환경개선 자전거도로
시설개선 운영개선

12 19 16 - 5 - 52

주 1) 사업 계획 내용이 복합적일 경우, 사업의 주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함
2) 도로 운영 개선 및 자전거도로 사업은 이력에서 제외함

자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자료

[표 2-5]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소규모 도로사업 유형별 검토 이력(2016년~2021년)
(단위: 건)

(2) 연장과 유형

사업 유형별 분포 현황을 검토한 결과, 도로 신설사업 12건 중 도로 신설을 단독으로 

계획하는 사업은 4건이고 나머지 8건은 도로 확장, 시설개선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이거나 기존 도로를 연장하는 사업계획이다. 도로 확장 사업 19건 중 기존 도로

의 차로수를 1~2개 확장하는 사업이 17건으로 소규모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사업 연장별 분포 현황을 검토한 결과, 도로의 연장은 최소 73m, 최대 8.5km이

고 연장 1km 미만의 사업이 29건(약 60%)으로, 사업 도로 연장이 짧은 사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연장
사업유형

계
신설 확장 시설개선 보행환경개선

500m 미만 4 6 3 3 16
500m 이상 1km 미만 4 4 6 - 14
1km 이상 3km 미만 2 9 3 2 16
3km 이상 5km 미만 2 - 3 - 5

5km 이상 - - 1 - 1
합계 12 19 16 5 52

[표 2-6]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규모별 사업유형 검토 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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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규모별 사업노선의 교통류를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전체 52건 중 단속류 도

로사업은 28건(약 54%)으로 과반이 넘었고 연속류 도로 사업 13건, 기타 사업은 11

건으로 검토되었다. 

사업연장 단속류 연속류 기타 계
500m 미만 7 3 6 16

500m 이상 1km 미만 8 4 2 14
1km 이상 3km 미만 10 3 3 16
3km 이상 5km 미만 2 3 - 5

5km 이상 1 - - 1
합계 28 13 11 52

[표 2-7]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연장별·교통류별 검토 건수
(단위: 건)

(3) 연장별·유형별 총사업비

검토사업의 연장별, 사업유형별 총사업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연장이 증가할수

록 전체 사업유형의 총사업비 평균값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유형별

로 살펴봤을 때 사업 연장 증가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진 않았다. 따라서, 총사업

비 증액 요인 검토 시, 사업 유형보다는 사업별 대상지 특수성이나 공법상의 특성 등

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연장 사업 유형
총사업비

최소 최대 평균

500m 미만

신설(4건) 93 256 163
확장(6건) 33 229 126

시설개선(3건) 70 204 141
보행환경개선(3건) 62 76 71

유형 전체 33 256 125

500m 이상
1km 미만

신설(4건) 1 419 177
확장(4건) 235 1,245 731

시설개선(6건) 91 464 1,035
유형 전체 1 1,245 648

1km 이상
3km 미만

신설(2건) 174 750 924
확장(9건) 67 1,065 476

시설개선(3건) 217 1,500 695
보행환경개선(2건) 68 98 545

유형 전체 67 1,500 467

3km 이상
5km 미만

신설(2건) 2,903 3,000 2,951
시설개선(3건) 446 4,256 2,526

유형 전체 446 4,256 2,441
5km 이상 시설개선(1건) 145

주: 총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기본계획상 총사업비임
자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자료

[표 2-8]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사업의 연장별·유형별 총사업비 현황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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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사업 규모인 도로 연장이 500m 미만인 사업 15건 모두 총사업비가 400억 원 

이내인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총사업비가 4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도로 연장이 

500~1,500m 규모인 사업 8건은 사업 규모가 증가할수록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추세

를 보인다.

[그림 2-5] 연장별 총사업비 분포 현황

(4) 소규모 도로사업의 투자심사 통과 여부

소규모 도로사업 중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전체 분석 사례 52건 중 

투자심사에 의뢰한 사업은 37건이며, 이 중 적정 및 조건부추진으로 통과된 사업은 

27건, 재검토 및 반려로 미통과된 사업은 10건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투자심사 의뢰
투자심사 
미의뢰

합계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반려 소계

신설 - 9 4 2 15 7 22

확장 5 5 1 - 11 5 16

시설개선 3 3 2 - 8 3 11

철거 - 2 1 - 3 - 3

합계 8 19 8 2 37 15 52

주: 차도를 축소하고 보행로를 신설·확장하는 사업은 속성변경 구분에 포함함

[표 2-9] 소규모 도로사업 투자심사 통과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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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지난 5년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된 소규모 도로사업의 자료를 토대로 특성

을 분석한 결과 유형, 총사업비, 보상비, 투자심사 통과 여부 등의 항목으로 두 가지  

이상 복합된 군집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서울시 소규모 도로사업의 비용과 연

장이 모두 고려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소규모 도로사업의 특성별 구분을 통해 타당성조사 부문별 방법론 개선을 사업유형별

로 모두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업유형별 특성과 타당성조사 부문별 특성을 연계

하는 방법을 통해 주요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3_분석대상 도로사업유형: 도로확장사업

1) 선정 과정

소규모 도로사업의 사업유형별 특성과 기존 타당성조사 부문별 방법론을 연계하여 전 

문가 및 담당 사업부서 공무원 등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표 2-10]과 같이 비교표를 

도출하였다. 

우선, 소규모 도로사업의 유형을 도로신설(지하차로, 고가차로, 터널 등), 도로확장(지

상차로), 시설개선(도로구조개선, 도로운영개선 등), 구조물 철거(고가차로 철거), 기

타(보행로 신설, 자전거차로 신설 등)유형 으로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어서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기술, 비용, 수요, 편익, 정책적 분석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자문 및 인터뷰를 통해 각 사업유형별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부문별 특성

을 도출하였다. 



2
0

사업 유형
타당성조사 부문별 특성

주요 사업 사례
기술 비용 수요 편익 정책적분석

도로신설
(지상, 지하, 고가 등)

⦁교량/터널공사 가능성 
있어 기술적 검토 
중요

⦁공사비 비용이 높고, 
주요 사례 이용 가능

⦁네트워크 신설로 인한 
교통패턴변화가 크며 
분석의 중요도가 높음

⦁교통패턴변화에 따른 
편익 변화가 비교적 
명확함

⦁도로신설/철거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가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 경제성 
분석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음

⦁서원아파트~수락산로 
및 주변 연결도로 개선

⦁벚꽃길 연장 타당성조사

도로확장
⦁기술적 특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보상비 비중이 높음

⦁네트워크의 속성(차로수) 
변화로 인해 수요변동 
추정이 필요하나 
상대적인 영향이 적음

⦁수요변동이 낮아 
사업효과 추가 보완이 
필요

⦁도로확장사업의 효과가 
도로이용자에 국한되지 
않음

⦁정책효과 반영 필요

⦁밤고개로 확장사업 
타당성조사 검증

⦁헌릉로 확장 타당성조사 
검증

시설개선
(구조, 운영)

⦁기술적 특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사업유형에 따라 비용 
상이하나, 공사비 
비중이 높음

⦁시설개선에 따른 수요변동 
추정이 거시분석상에서 
어려움

⦁미시 분석 기법 적용이 
합리적

⦁기존 4대 편익항목 추정 
어려움(거시분석상 한계)

⦁미시 분석 기법 적용이 
합리적

⦁경제성분석상 사업효과 
파악 한계 시 정책적 
분석 위주의 검토가 필요

⦁내부순환도로(월곡IC)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검증

⦁남부순환로-동부간선
도로 진입램프 개선

구조물 철거
⦁교량 철거 등은 기존 

도로 운영과 연계되어 
기술적 검토 중요

⦁공사비 비중이 매우 
높음

⦁네트워크 삭제로 인한 
교통패턴변화가 크며 
분석의 중요도가 높음

⦁교통패턴변화가 명확한, 
기존 도로의 지체 등의 
부편익 산정이 다소 
어려움

⦁경관개선 등 4대 편익 
외 편익 조사 필요

⦁경관개선 등의 계량 편익 
미반영 시 정책적 분석에 
포함하여 검토 필요

⦁한남2고가 외 1개소 
철거 및 교통개선

⦁노들 남·북고가 철거

기타
(보행로, 자전거 등)

⦁기술적 특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규모·공사난이도 대비 
절대 공사비가 적고 
보상비 비중이 낮음

⦁수요추정 어려움
(분석기법상 한계, 
기초자료 부족 등)

⦁기존 4대 편익항목 추정 
어려움(거시분석상 
한계)

⦁경제성분석상 사업효과 
파악 한계 시 정책적 
분석 위주의 검토가 필요

⦁성암로 보도 미개설구간 
도로확장 타당성조사

⦁살곶이길~천호대로 간 
횡단보행교 설치

[표 2-10] 도로사업 유형별·타당성조사 부문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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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확장사업의 선정 사유

(1) 도로확장사업의 선정 사유

① 기술적 검토의 개선방안 검토 필요성 낮음

도로사업 조사방법론에서 기술적 검토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도로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의 구성, 구조물의 설치여부·설치방법·설치공법 등에 따라 공사비가 변동되는 범

위가 넓을수록 기술적 검토의 중요도는 상승한다. 기술적 검토에 대한 부분은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중요한데, 이 연구의 대상인 소규모 사업에서는 주로 도로신설, 시설

물철거 사업에 해당하며, 조사방법론을 개선할 만한 여지가 다소 낮다. 

② 총사업비 대비 보상비 비중 높음

기술적 검토와 연계하여 총사업비 대비 공사비 및 보상비 비중을 비교하여 볼 때, 공

사비 추정 방식은 사업규모나 연장과 무관하게 기존 방법론에서 제시한 방식을 적용

하고 터널, 교량 등 특이한 시설물 또한 다양한 사례에서 원단위를 도출하여 적용하고 

있어 방법론 개선의 필요성이 낮다. 그에 비해 도로 확장 사업은 보상비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 기존의 타당성조사 방법론상의 개략적 분석 방식을 적용할 경

우 정확도가 높은 비용 추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의 특성상 도로

확장에 따른 필지 분석 등이 용이하며 서울 도시부 도로의 특성상 지장물 분석이나 

영업보상 등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방법론을 보다 정치하게 규정할 필

요가 있다. 

③ 수요 및 편익 분석 방법론의 확장 가능성

기존 수요 추정 방법론상의 거시적 분석 방법론과 미시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한 분석 

방법론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 유형으로 도로확장사업이 가장 적합하다. 즉 거시 분석 

방법론과 미시 분석 방법론 각각으로는 사업효과를 설명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편익 추정과 관련하여서 도로확장이나 시설개선사업 등의 유형에서 사업효과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계량 가능한 직접 편익항목을 도출하고자 할 때 시

설개선사업은 사업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지침화가 어려운 반면 도로확장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신규 편익항목을 도출하는데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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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편익에 미반영되는 사업효과 반영 측면에서 정책적 분석 개선 필요

도로확장사업의 경우 계량화된 편익 외에도 경관개선, 생활환경개선 등 계량화가 어

려운 사업효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지되는 사업이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 방법론의 정책효과(사회적가치)를 강조하는 변화 추이가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소규모 도로확장사업에서 또한 정책적 분석 방법론 차원의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03

비용 부문의 개선방안

1_사례분석

2_한계점

3_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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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용 부문의 개선방안

1_사례분석

도로확장사업 타당성조사 주요사례 분석을 통해 보상비 산정 방법론 및 쟁점 등에 대

해 검토하고자 한다.

1) 경인선 철도 남북 관통도로(오리로) 확장 타당성조사(2019)

(1) 사업개요

해당 사업은 경인선 철도로 단절된 남북 간 교통 연결체계인 오류 고가차도와 연결되

어있는 오리로 일부 구간(연장 1.20km, 수궁동성당~궁동삼거리)을 확장(20.0m→

25.0m, 1개 차로)하는 사업이다. 

구분 내용

사업위치 서울시 구로구 수궁동성당 ~ 궁동삼거리

사업규모 폭 25.0m(왕복 5차로) 확장, 총연장 1.20km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3년 12월

총사업비 O,OOO백만 원

[표 3-1] 오리로 확장 사업개요

(2) 보상비 산정 방법론

본 사업에서 보상비는 토지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로 구분되며, 편입되는 토지와 지

장물(건물) 편입 시 잔여 건축물 보상 여부를 검토하여 보상비를 추정하였다. 추정한 

보상비 항목은 토지보상비, 건축물 등 보상비, 건축물 절개부분 복원비, 주거 및 영업 

등 보상비 항목으로 구분하고 편입대상 토지현황과 인근의 감정평가 선례를 검토한 

후 보상법규를 참고하여 최종 보상비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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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필지 
현황분석
(보상비 
반영범위 

설정)

⇨

1. 인근지역 감정평가 

선례 검토

2. 인근지역 토지 

실거래 자료 검토

3. 공시지가×보상배율 

적용 검토

⇨

토지보상비

⇨ 총보상비 
산정

감정평가 선례 및
실거래 자료 활용

잔여지 보상 대상 여부 검토 
(편입비율)

지장물 보상비
(건축물 및 영업 보상)

절개부분 복원비, 영업 및 
주거지 보상

[그림 3-1] 오리로 확장사업 타당성조사 보상비 산정 과정

본 사례에서는 적정 보상비 추정을 위해 관련 지침에 따른 세 가지의 산정방법을 검

토했다. 우선 사업대상지 인근지역 토지의 감정평가 선례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검토

를 진행했다. 다만 감정평가 선례가 있는 경우 그 평가목적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데, 본 사례에서는 금융기관의 담보평가 목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기관의 담보

평가용 감정평가인 경우 담보평가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이 있어 시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근지역 토지 

실거래 자료가 존재하여 이를 검토했고 마지막으로 보상배율 적용 방법을 검토했다. 최종

적으로 사업노선 입지와 용도지역을 고려한 감정평가사례와 실거래가격을 참고하여 토지

보상비를 산정했고,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보상비는 제외했다. 또한 잔여지 

보상 대상 토지 여부를 검토했고, 대부분의 토지가 편입비율 30% 이하로 판단되어 잔여

지 보상 대상 토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 및 영업보상비를 추정했다. 해당 보상비 산정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기

준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본 사업의 지장물(건축물) 및 영업보상비로는 건축물보상비, 절

개부분 복원비, 영업보상 및 주거지 보상비가 산정되었다. 우선 건축물보상비 추정을 위

해 건축물대장상 기준층 바닥면적을 조사해 저촉되는 편입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저촉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상비를 추정했다. 다만 향후 실제 보상 시에는 나머지 건축물

의 잔여 현황에 따라 추가 잔여지 보상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절개부분 복원비는 절개평면 면적에 복원단가(신축의 70% 수준)를 적용하여 산정했는

데, 절개평면 복원비는 시설내역 및 구조 등에 대한 사전 제시가 미비하여 복원단가를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했다. 

영업장 보상비는 4개월 영업이익과 시설보상비로 산정했고, 주거지 보상비는 도시 근

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 4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통상적으로 세대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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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 등을 고려하여 세대당 약 2천만 원

으로 가정했다. 영업보상의 경우에는 서울시 상가의 일반적인 영업보상 수준1)을 고려

하여 4개월분의 영업이익과 시설보상비 1천만 원 수준으로 가정해 산정했다.

(3) 보상비 추정 종합

상기 과정을 통해 추정된 총보상비는 총사업비 대비 약 92.6%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 당초 사업부서 제시 금액 대비 약 4.5배 증가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대학로(이화사거리 남단) 확장 타당성조사(2019)

(1) 사업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동실효제 시기(2020.7.1.)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및 교통문제(연결도로 차로수 부조화, 도로중심선 불일치로 인한 통행 

안전 미흡 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해당 사업 추진이 검토되었다. 

구분 내용

사업위치 종로 5가역 ~ 이화사거리 (540m)

사업규모 O,OOO억 원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자료: 「대학로(이화사거리 남단) 확장 타당성조사 보고서」(서울연구원, 2019)

[표 3-2] 대학로(이화사거리 남단) 확장 사업 개요(제시 기본구상 기준)

(2) 보상비 산정 방법론

본 사업에서 보상비는 토지보상비와 지장물 및 영업 보상비로 구분되며, 사업부서로

부터 사업대상지 필지 자료를 구득한 후 매수청구 필지 중 보상집행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사업의 편입필지 현황을 검토해 보상비를 추정하였다. 

보상비 산정을 위한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비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검토

를 진행했다. 둘째, 잔여지 부분의 단독활용이 어려울 시 잔여지 면적을 포함한 전체 

공부면적을 보상면적으로 가정했다. 예를 들어, 편입 후 잔여지 면적이 5~10㎡ 수준

1) 서울시 상가의 일반적인 영업보상비 수준은 1층 기준 66㎡당 월 영업이익 5백만 원, 1층 외 기타 층의 경우 
132㎡당 4개월 분의 영업이익 2천만 원, 시설보상비 1천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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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단독활용 불가로 판단했다. 셋째, 편입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전체 건축물 

및 영업장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넷째, 편입비율이 낮아 기존 기능 

유지가 가능한 경우 보상범위에서 제외했다.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현장 전수조사를 진행하려면 별도 용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가 예상되므로 계획단계인 타당성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을 기준으로 보상비 추정을 진행했다.

사업대상지 
필지 자료 

검토
(매수청구 
필지 중 
보상집행 

여부 파악)

⇨

편입필지 
현황분석
(편입면적, 

실제 
보상면적 

검토)

⇨

1. 인근지역 감정 평가 

선례 검토

2. 인근지역 토지 

실거래 자료 검토

3. 공시지가×보상배율 

적용 검토

⇨

토지보상비

⇨
총 

보상비 
산정

평균 격차율
(접면도로 및 위치별) 

잔여지 보상 여부 등

지장물 보상비
(건축물 및 영업 보상)

편입비율, 점포갯수 등

[그림 3-2] 대학로 확장사업 보상비 산정 과정

보상비 산정과정은 토지보상비 산정과 지장물(건축물) 및 영업보상 추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토지보상비 추정을 위해 편입필지 현황분석을 수행했다. 편입대

상 토지의 지목, 편입면적, 이용상황 등 현황정보 파악을 통해 실제 보상비 반영 범위

(보상면적)를 설정했다. 편입면적에 대한 적정 토지보상비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사례

조사와 공시지가 간 평균 격차율(접면도로 및 위치별)을 반영하여 용지보상비를 추정

했다. 또한 앞서 설정한 보상비 산정을 위한 전제에 따라 잔여지 보상 대상 토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해 최종 토지보상비를 산정했다.

다음으로 건축물 및 영업보상비 산정을 검토했다. 지장물보상비 산정 또한 상기 전제

를 기준으로 편입비율(30% 이상인 경우 보상 범위에 포함)과 건축물대장 기준 영

업장 개수 등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했다. 다만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추정하

므로 정밀 현장 조사 시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 보상비 추정 종합

본 사업의 적정 보상비 추정을 위해 했던 고려했던 사항으로는 ① 공유재산 가격을 

포함한 보상비 재산정, ② 제시된 보상비 자료의 낮은 정확성 보완, ③ 잔여지 보상에 

대한 검토이다. 사업부서 제시 보상비는 매입 필요 사유지에 대한 실제 보상 소요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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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총사업비 산정 시 대상지 내 국·공유지도 공유재산가격으로 포함해야 하므로 

보상비 재산정이 필요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보상비 관련 자료는 일부 필

지누락, 편입면적의 산정 근거부재, 공시지가 적용배율 근거미흡 등의 문제가 있으

므로 이를 수정하여 유사보상사례 및 시세 등을 감안한 적정 보상비를 재검토할 필요

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업대상지가 공부면적에서 일부만 편입될 시 단독 활용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잔여지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편입 산정 

면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보상비를 산

정했다. 

앞선 과정들을 통해 추정된 총보상비는 총사업비 대비 70.5% 수준이며, 기집행 토지

보상비를 포함할 경우 총사업비 대비 보상비 비율은 95.5%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범안로 확장 타당성조사(2020)

(1) 사업개요

해당 사업은 독산동 일대 교통문제 해소 및 지역 간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범안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4차로(B=20m) 도로를 6차로(B=30m)로 확장하게 되며, 

사업구간은 두산초등학교~말미사거리~독산 4동 사거리의 연장 840m가 해당한다. 

 

구분 내용

사업위치 두산초등학교~말미사거리~독산4동사거리

사업규모 연장 840m인 4차로(B=20m) 도로를 6차로(B=30m)로 확장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3년 12월

총사업비 O,OOO억 원

[표 3-3] 범안로 확장 사업개요

(2) 보상비 산정 방법론

본 사업에서 보상비는 토지보상비와 지장물 및 영업 보상비로 구분되며, 대안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외에 지장물(건물) 편입 시 잔여 건축물 보상 여부를 검토하여 보상비

를 추정했다. 보상비는 토지보상비, 건축물 등 보상비, 건축물 절개부분 복원비, 주거 

및 영업 등 보상비 항목으로 구분하고 편입대상 토지현황과 인근의 감정평가 선례를 

검토한 후 보상법규를 참고하여 보상비를 추정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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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필지 
현황분석
(보상비 
반영범위 

설정)

⇨

1. 인근지역 감정평가 

선례 검토

2. 인근지역 토지 실거래 

자료 검토

3. 공시지가×보상배율 

적용 검토

⇨

토지보상비

⇨ 총보상비 
산정

평균 격차율(용도지역별)  

잔여지 보상 여부 검토

지장물 보상비
(건축물 및 영업 보상)

건축물보상, 영업보상비

[그림 3-3] 범안로 확장 사업 보상비 산정 과정

보상비 산정과정은 토지보상비 추정과 지장물 보상(건축물 및 영업보상) 추정 부분으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토지보상비 추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편입대상 토지현황 분석을 

통해 보상비 반영범위를 설정했다. 편입대상 토지의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이용

상황, 용도지역, 공시지가 등 현황정보 파악을 통해 적정 보상비 반영범위를 설정한

다. 다음으로 편입대상 토지의 보상비 추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자료를 검토한다. 본 

사업의 경우 감정평가 사례조사와 공시지가 간 용도지역별 평균 격차율을 반영하여 

용지보상비를 추정했다. 

다음으로 지장물보상비 산정은 관련지침인 「타당성조사에서 용지비용에 관한 연구(한

국개발연구원, 2016)」에서 용지구입비의 10~20% 수준에서 연구진이 조정하도록 언

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되, 편입되는 건물의 정보 및 편입면적 비율 등을 검토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했다. 또한 잔여 부분의 독립성, 일부 편입 시 보수비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최종 보상금액을 산정했다. 

영업보상비 추정을 위한 단위영업장 개수는 건축물대장 기준 내역 및 사업지역의 단

위영업장 면적 등을 근거로 산정하였으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시 재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3) 보상비 추정 종합

상기 과정을 통해 추정된 총보상비는 총사업비 대비 약 87.1%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 당초 사업부서 제시 금액 대비 약 1.4배 증가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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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타당성조사의 보상비 산정 주요 사례검토 결과 관련 지침과 부지 현황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보상비를 추정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상비 산정 과정은 크게 토지보상

비 추정과 지장물보상(건축물 및 영업보상) 추정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토지보상비는 편입토지를 기준으로 관련지침 보상비 산정 우선순위에 따라 적

정 산정방법을 모색한다. 편입대상 토지의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이용상황, 용도

지역, 공시지가 등 현황정보 파악을 통해 보상비 반영범위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편입

대상 토지의 보상비 추정을 위한 자료를 검토한다. 보상비 산정방법 우선순위에 따라 

감정평가액, 인근지역 기 보상금액자료, 보상배율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기존 보

상비 추정 사례에서는 활용가능한 감정평가자료나 인근 실거래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였고, 그 외 대부분 사례에서는 감정평가 사례조사와 공시지가 간 평균 격차율

을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토지보상비를 산정하였다. 잔여지보상의 경우 잔여부지의 

편입비율, 기능유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잔여지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장물보상비의 경우에는 각 사업 부지별 현황 특성에 따라 건축물보상비, 복원비, 

영업 및 주거지보상 등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토지 
보상비

편입토지 
보상

감정평가 선례
인근지역 실거래 자료

평균 격차율
(접면도로 및 위치별)

평균 격차율
(용도지역별)

잔여지 
보상

잔여지 보상 대상 여부 
(편입비율 30% 이상) 검토

잔여지 면적 5~10㎡ 
수준인 경우 단독활용

불가 판단

단독효용 불가능한 잔여 
면적 편입 산정

지장물 
보상비

건축물 
보상

저촉 연면적 기준 
(편입비율 30% 이상) 건축물 편입비율 30% 

이상인 경우 전체 건축물 
보상범위에 포함

건축물 전체편입 시 
전체 취득금액 적용,
건축물 일부편입 시 
전체편입 취득금액과 
일부편입 취득금액 + 
보수비 중 적은 금액

건축물 절개부분 복원비: 
절개평면 면적×복원단가

(신축의 70% 수준)

영업 및 
주거 
보상

영업보상: 4개월 영업이익* + 
시설보상비(1천만 원)

* 1층 기준 66㎡ 당, 1층 외 132㎡ 당 

월 영업이익 5백만 원
건축물대장상 

영업장 개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

건축물대장상 내역 및 
사업지역 단위영업장 면적 

등 근거로 단위영업장
개수 산정 주거지보상: 세대당 약 2천만 원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등 고려)

[표 3-4] 보상비 산정 항목 및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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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한계점

1) 도로확장사업의 특이점

소규모 도로사업의 여러 유형 중 도로확장사업은 사업비용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

다. 특히 총사업비에서 용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평

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도로확장사업의 용지보

상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도로변

에 건축된 지장물 보상 비율과 영업 및 주거 보상 비율이 일반적인 대규모 도로사업

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술적 측면이나 도로포장 등의 측면

에서는 다른 도로사업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 산정이 용이하며 공사비의 비중

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도로확장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비용 추정 

시 적정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보상

비 추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센터에서 수행한 도로확장사업 타당성조사 사례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다수의 사업에

서 총사업비 중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이는 경제적 타당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타당성조사 주요사례 예시>

사례 ① 총연장 1.2km, 보상비 비율 92.6% (B/C O.OO)

사례 ② 총연장 540m, 보상비 비율 68.3%* (B/C O.OO)

       * 미집행 보상비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값으로, 기집행 보상비 포함 시 보상비 비율 94.8%

사례 ③ 총연장 840m, 보상비 비율 87.1% (B/C O,OO)

이에 본 장에서는 기존 사례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비 산정의 쟁점 및 방법론 등

을 검토하고 적정 보상비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보상비 추정 시 한계

공사비의 경우 관련 유사사례 등을 통해 비용(단가) 산정의 기준 및 산출방법을 비교

적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보상비는 보상범위, 산정기준 적용 방식 및 산출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상세한 감

정평가나 지장물조사 등이 진행되지 않아 적정 보상비 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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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보상비 추정의 문제점(적정 보상배율)

보상배율에 의한 보상비 추정방법은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방법이지만, 보상배율의 

적정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자료 혹은 인근지역의 

기 보상자료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배율을 활용하여 보상비를 산정할 수 있다. 하

지만 현재 적용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2018)」의 보상배율은 지역별·시

기별 평균 수치를 활용한 지표로 2018년 이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현재 급

격한 공시지가 변동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시

의 경우 자치구별 또는 권역별,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 지가변동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

되나, 지침상 보상배율은 17개 광역단위, 4개 용도지역, 5개 이용상황으로만 구분된 자

료이므로 국지적인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사업부서와의 인터뷰에서도 보상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상비와 실제 발생하는 보상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 지장물 및 영업보상 추정의 문제점

도시지역 도로확장 등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비 산정 시 토지보상비 외에도 지장물 및 

영업보상 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다만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사업계

획 단계에서는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가 선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지장물 보

상 및 영업보상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장물보상은 「타당성조사에서 용지비용에 관한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16)」에 제

시된 사업유형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율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도로사업의 토지보상비 대비 지장물 및 기타 보상비 배율을 20%로 제시하며,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사업유형의 보상배율에서 ±10% 

(도로사업 10~30%) 내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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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율

선형 사업

도로 20%

철도 20%

전기통신 5%

하천/치수 25%

상하수도 10%

면형 사업

택지개발/산업단지 25%

관광단지/공항/항만 20%

국방/군사 25%

공원 15%

댐 15%

특정 사업

교육/학예 10%

광장/주차장 등 20%

문화시설 25%

폐기물시설 등 5%

보건시설 5%

공공청사 5%

자료: 「타당성조사에서 용지비용에 관한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16)

[표 3-5] 토지보상비 대비 지장물 및 기타 보상비 배율

구분 합계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 농업보상 어업보상 이주대책 기타

금액 304,407,797 259,260,465 34,334,186 3,076,165 3,152,735 699,440 904,311 2,980,492

비율 100% 85.2% 11.3% 1.0% 1.0% 0.2% 0.3% 1.0%

주: 2003~2021년간 보상대상별 손실보상 현황 합계 자료
자료: 「2022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국토교통부, 2022)

[표 3-6] 보상대상별 손실보상 현황

다만 해당 방식은 대규모 지역에 대한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된 비율이므로 사업별 입

지 특성은 고려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서울시 도심부 사업에 일괄적으로 

지장물 보상 비율을 적용할 경우 추정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장물 

중 건축물 외 영업장이나 주거세입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영업보상, 

주거지보상 등)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보상규모를 추정하기 위

해서는 실제 영업장에 대한 정보조사가 필요하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자료

를 직접 구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상비 추정의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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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잔여지 보상의 문제(보상범위 설정)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상기 서술과 같이 사업대상지에 해당하는 토지와 지장물 현황조

사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범위에 대한 쟁점 역시 발생 가능하

다. 특히 도로확장사업의 경우에는 필지 단위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축사업과 다른 

특성으로 인해 보상범위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잔여지 편입여부는 보상비 추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잔여부지가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부분보상 혹은 전체보상으로 보상범위를 판

단할 수 있다. 현재 보상법규상 필지의 일부가 편입된 후 미편입되는 필지의 나머지 

부분이 단독으로 이용될 수 없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잔여지 편입여부가 제한

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잔여지 부분의 편입비율이나 최소면적 등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잔여지 편입 여부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의 표준적

인 이용상황과 이용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기능유지 여부에 따라 부분보상 혹은 

전체보상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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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개선방안

도로확장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중 토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적정 사업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산정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것처럼 타당성조사가 수행되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상세한 토지현황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 보상비를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조사단계의 

추정 보상비와 실제 사업추진단계의 보상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사단계의 현실적인 한계점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의 보상비 산정 절차를 체계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활용 가능한 지침은 보상비 산정방법의 우선순위만을 나열해 제시하고 있으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보다 일관성 있는 절차를 통해 보상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실제 

검토 사례들의 보상비 산정과정을 참고하여 체계화된 보상비 산정 절차를 정리하고자 

한다.

사례를 종합한 보상비 산정의 일반적인 과정은 1) 편입대상 필지 분석, 2) 보상비 산정

방법 검토, 3) 보상비 추정(토지/지장물 보상비), 4) 총보상비 산정 순으로 진행된다.

집행단계의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산정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법률

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3-4] 보상비 산정의 일반 절차 

이 절에서는 보상비 추정 과정을 세분화하여 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보상비 항목을 토지보상비, 건축물보상비, 영업 등 보상비로 구분하고 각 산정 절차를 

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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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보상비 추정방법론 개선방안

토지보상비 산정을 위한 세부 절차는 크게 1) 편입필지 보상비 산정과 2) 편입필지 

외 잔여지 유무 판단을 통한 잔여지 보상 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편입필지의 경우 

앞서 서술한 보상비 산정 방법 중 활용 가능한 적정한 방식을 이용하여 보상비를 추정한다. 

잔여지 유무 판단을 통한 잔여지 보상금액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우

선 편입필지 외 잔여지 유무를 검토한다. 잔여지가 없다면 ①총보상비는 편입필지 보

상비로 결정된다. 잔여지가 있다면, 잔여지의 단독효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잔여지의 단독효용(기능유지)이 가능하지 않다면 잔여지 보상(매수청구)이 가능하며 

②총보상비는 편입필지 보상비와 잔여지 보상비의 합으로 산정된다. 잔여지의 단독효

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잔여지 손실금액과 잔여지 가격을 비교하여 보상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잔여지 손실금액이 잔여지 가격보다 더 큰 경우라면 잔여지 보상(매수청

구)이 진행될 수 있고,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②총보상비는 편입필지 보상비와 잔여

지 보상비의 합으로 산정된다. 반면 잔여지 가격이 더 큰 경우라면 잔여지 손실금액을 

보상비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③총보상비는 편입필지 보상비와 잔여지 손실금액 

보상비의 합으로 산정된다. 

[그림 3-5] 토지보상비 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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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보상비 추정방법론 개선방안

지장물보상비 중 건축물보상비 산정을 위한 판단 절차는 크게 1) 건축물 유무 판단과 

2) 건축물 기능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건축물이 없는 경우 ①총보상비는 토지보

상비만으로 산정된다.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체편입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건축

물 전체가 편입되는 경우에는 전체편입 시 취득 금액을 적용해 보상비를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②총보상비는 토지보상비와 건축물(전체) 보상비로 산정된다.

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에는 잔여 건축물의 기능유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금액

을 산정한다. 잔여 건축물의 기능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잔여 건축물에 대한 매수청구

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②총보상비는 토지보상비와 건축물 보상을 포함한 금액

으로 산정된다. 잔여 건축물의 기능유지가 가능한 경우 잔여 건축물 손실과 보수비 

대비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비교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다. 즉 건축물 전체편

입 시 취득금액과 일부 편입 취득금액에 보수비를 합한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잔여건축물 손실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보다 

크지 않다면 총보상비는 건축물 전체편입 시와 동일한 금액인 토지보상비와 건축물 

보상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 만일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더 높다면 ③총보상비는 토지

보상비와 잔여건축물 손실과 보수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

[그림 3-6] 건축물보상비 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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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 및 주거보상 추정방법론 개선방안

지장물보상비 중 영업 및 주거지보상은 건축물이 상가 영업장이나 주거지 등으로 이

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건축물 이용이 없는 경우라면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

로 총보상비가 결정된다. 건축물이 이용(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크게 1) 상가 영업장

과 2) 주거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상가 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 

이전비 등의 영업보상이 산정될 수 있고,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의 주거지 보상비가 산정될 수 있다.

다만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영업장 혹은 주거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에 의한 개략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영업보

상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영업장 개수를 파악하고 각 영업장별 영업이

익에 대한 자료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실제 보상시점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이다. 또한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등 실제 영업

보상 산정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사업계획단계에서 

이를 모두 상세하게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타당성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정보를 기준으로 영업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토지보

상법 시행규칙 등에 준하여 영업이익(4개월)과 시설보상비를 영업보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세부적인 보상액 산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

[그림 3-7] 영업 및 주거 보상 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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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

(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25(일)×12(월)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표 3-7] 영업 보상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주요 참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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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② 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

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

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

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표 3-8] 주거 보상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주요 참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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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요·편익 부문의 개선방안

1_사례분석

소규모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사례 중 도로 확장사업 검토 사례를 선정하여 사업 개요 

및 수요·편익 도출과정을 분석한다. 

1) 경인선 철도 남북 관통도로(오리로) 확장 사업(2020)

(1) 사업개요

해당 사업은 경인선 철도로 단절된 남북 간 교통 연결체계인 오류고가차도와 연결되

어있는 오리로 일부 구간(연장 1.20km, 수궁동성당~궁동삼거리)을 확장(20.0m→

25.0m, 1개 차로)하는 사업이다.

구분 내용

사업위치 서울시 구로구 수궁동성당 ~ 궁동삼거리

전체규모 도로 확장(폭 25m, 왕복 5차로, 연장 1,200m)

사업기간 2020 ~ 2023년

총사업비 OO,OOO백만 원1)

주 1) 사업부서 제시 기준이며, 보상비 재산정 등 센터에서 검토한 총사업비는 OO,OOO백만 원으로 증가

[표 4-1] 경인선 철도 남북 관통도로(오리로) 확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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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경인선 철도 남북 관통도로(오리로) 확장 사업

(2) 수요 추정 방식 및 결과

KTDB 수도권 여객·화물O/D 및 네트워크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수요를 추정

하였다. PV율과 RV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직접영향권은 구로구, 간접영향권은 양천

구,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사업노선이 포함된 교통존은 수궁

동, 오류2동 2개 존으로 인구수와 종사자수 기초자료를 기준지표로 활용하여 4개 존

으로 세분화하였다. 

사업 노선은 8개의 평면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신호로 운영 중이며, 상·하행 6개소

의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있다. 좌회전 대기, 버스 승하차 시 직진 차량 지연의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대안으로 SUM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시

분석을 수행하였다. 버스베이 설치 시 도로의 밀도, 총지체시간, 통행시간은 감소하였

으며, 통행속도는 증가, 서비스수준은 한 단계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3) 편익 항목 식별

타당성검토에서는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5판｣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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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익 추정 결과

식별된 편익 항목을 바탕으로 편익을 추정한 결과 운영기간 30년간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는 비용의 현재가치 합계의 약 25% 수준으로 나타났다.

2) 범안로 확장사업(2020)

(1) 사업개요

범안로 확장사업은 금천구 독산동 일대 교통문제 해소 및 지역 간 연계성 강화 차원

에서 연장 840m의 양방향 4차로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구분 내용

사업위치 서울시 금천구 두산초등학교 ~ 독산4동사거리

전체규모 폭 20 → 30m(4차로 → 6차로), 연장 840m

사업기간 2020 ~ 2023년

총사업비 OOO,OOO백만 원1)

주 1) 사업부서 제시 기준이며, 보상비 재산정 등 센터에서 검토한 총사업비는 OOO,OOO백만 원으로 증가

[표 4-2] 범안로 확장사업 개요

[그림 4-2] 범안로 확장사업 위치도

(2) 수요 추정 방식 및 결과

KTDB 수도권 여객·화물O/D 및 네트워크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수요를 추정

하였다. PV율과 RV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직접영향권은 금천구, 간접영향권은 구로

구, 관악구, 영등포구, 양천구, 경기도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로 설정하여 분

석하였다. 사업노선이 포함된 교통존은 가산동, 독산1~4동, 시흥1동, 6개 존으로 거

주지역 면적을 기준지표로 활용하여 26개 존으로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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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효과분석을 위해 SUMO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사업 시행 시 제어지체, 통

행시간은 감소하였으며, 통행속도는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차로 구간별 서비

스수준은 유지되거나, 3단계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편익 항목 식별

타당성조사에서는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5판)｣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

간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을 검토하였다.

 

(4) 편익 추정 결과

식별된 편익 항목을 바탕으로 편익을 추정한 결과 운영기간 30년간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는 비용의 현재가치 합계의 약 23% 수준으로 나타났다.

3) 도로확장사업-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사업(2018)

(1) 사업개요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사업은 매우 소규모 도로 사업으로, 연장 105m를 대상

으로 1차로 확장 및 보행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구분 내용

사업위치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4가 1445-1 ~ 금호동 3가 1286-1

전체규모 폭 7.3 → 15.75m(4차로 → 5차로), 연장 105m

사업기간 2019 ~ 2021년

총사업비 OO,OOO백만 원

[표 4-3]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사업 개요

(2) 수요 추정 방식 및 결과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외부업체는 사업 연장이 짧고 영향 범위가 한정적

인 도로로 단순 부분 확장 및 교차로 개선을 대안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KTDB 수도

권 여객O/D의 수단통행 증가율과 첨두시 방향별 교통량 조사값을 활용하여 장래 교

통량을 예측하였다. 보고서상 영향권 설정과 존세분화 내역은 부재하나 사업노선과 

인접 도로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46

04

수
요․
편
익
 부
문
의
 개
선
방
안

VISSI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시분석을 수행하고 「도로용량편람」(국토해양부, 

2013)에 따라 도시 및 교외간선도로 서비스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통행속도

는 증가되고 서비스수준은 2단계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3]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 사업 위치도

(3) 편익 항목 식별

타당성검토에서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통행시간 절감편익, 차량운행비

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항목을 검토하였다. 한편, 상기 3개 편익을 추정 시 

사업구간의 평균 통행속도 개선효과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첨두시 개선효과에 

근거한 것이라는 방법론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4) 편익 추정 결과

편익 항목은 식별하였으나 항목별 산출근거 및 방법론 미흡에 따라 편익 추정에 한계

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만, 해당 사업은 보행로 신설 사업이 사업내용에 포함

되어있으므로 보행환경 개선에 따른 추가 편익 항목 추가 반영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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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수요 추정 유의점

1) 검토의 필요성

소규모 도로사업 또한 도로사업의 일종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방법론 적용 시 거시시

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업규모나 유형에 따라 기존의 정

형화된 거시분석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 있을 수 있다.

(1) 사업유형상 거시분석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도로구조개선사업은 도로의 폭원 조정, 보행로 확보, 가감속 차로 연장, 좌

회전 대기차로 연장, 우회전 도류화 등의 사업이 있고, 도로운영개선사업에는 교통신

호 현시 조정 등을 통한 운영패턴 개선 등이 있다. 이러한 세부 사업계획들이 모아져 

1개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거시분석 방법론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다른 경우로는 네트워크의 성격상 변화는 없으나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소소

한 차이를 거시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교차로 상부 

고가차로 또는 지하차로의 신설/변경으로 인해 지상부 교차로의 통행 변화가 있을 경

우 연속류와 단속류로의 변화가 있으나 링크거리가 짧고 방향별 유출입되는 교통량이 

혼합되면서 거시시뮬레이션 분석만으로는 주변 영향권 내 수요 변동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우며, 방향별 지체증감 등 사업지 주변 교통패턴의 변화 추정에도 한계가 있다. 

(2) 사업규모 대비 분석실효성이 없는 경우

대규모 도로사업의 분석 체계는 KTDB 자료에 기반하는데,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요

인을 적정 수준으로 집산·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분석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분석가가 별도로 수집하여 반영하며 이때 수집하고 반영한 자료는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소규모 도로사업의 경우 영향권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주변 교통 패턴의 영

향을 모사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도로확장사업에서 인접

한 지역의 도로 네트워크 수가 부족하여 전반적인 교통패턴의 모사에 한계가 있을 경

우 추가 네트워크를 삽입하여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 이때 이면도로의 네트워크의 물

리적, 교통적 속성을 모두 조사하여 적절한 속성값을 반영해야 하는데, 모사도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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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워질수록 추가하거나 삽입해야 하는 자료의 수가 증가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

한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소규모 도로사업의 총 사업 비용에 비해 타당성조사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비율이 대규모 사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데다가 추가 비

용을 소모함에 따라 분석의 실효성은 낮아지게 된다. 

또한 거시분석이 아닌 미시분석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지 내의 교통패턴

을 현실적으로 모사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조사, 반영할 경우 거시분석 때와 같이 각 

도로별 속도 조사, 지체정도 조사 등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수량이 증가할수록 분석 

비용이 급증하여 앞서 거시분석에서 제기된 것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사업의 규모와 비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분석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고, 분석을 

제외하는 다른 사업분석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현

재 방법론을 기준으로 수요 추정 시 사용 가능한 거시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적용할 경

우 유의점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2) 기존 거시시뮬레이션 방법 적용 시 유의점

(1) 소규모 도로네트워크 추가 및 수정

기존 정형화된 방법론상 필요한 기초자료로는 여객·화물O/D 및 교통분석용 네트워

크 등이 있다. 특히 소규모 도로사업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자료는 KTDB의 

네트워크 자료이다. 

배포된 KTDB 네트워크 자료는 거시적 분석을 위해 전국 단위로 간략하게 작성된 자

료로서, 도시부 소규모 도로사업의 주요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사업노선 인근 다수의 

이면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소규모 도로사업과 같이 직접영

향권 내 도로망이 적은 경우 주변 이면도로망을 추가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이면도로

망의 정보 구성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고 분석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KTDB에서 배포하는 도로별(등급별·유형별) 통행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내비게

이션 이동궤적정보를 활용하여 도로별 자유속도를 산정하고 이렇게 가공한 내비게이

션 데이터, 관측교통량 레벨별 도로망을 기반으로 전국의 교통량, 혼잡지표, 환경지

표, 혼잡비용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구축한 자료는 상위 주요도로망을 기준

으로 병합하여 KTDB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주요 간선급 도로가 아닌 소규모 도로

에는 내비게이션 이동궤적정보가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KTDB 자료상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이면도로의 네트워크는 미구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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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세부 이면도로 등 도로 네트워크를 상세하게 구축하여 실제 통행시간 모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시행 시> <시행 시>

자료: 「내부순환로(사근 연결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조사」(서울시, 2017)

[그림 4-4] 도로 네트워크 추가 사례

(2) 존 세분화 시 유의점

소규모 도로사업 분석 시에 사업구간 연장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통행 패턴의 변화

또한 소규모로 분절된 네트워크상에서 파악해야 하므로, 교통존을 세분화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 모사력을 증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KTDB(수도권)의 교통존(Traffic Analysis Zone: TAZ)은 서울시 행정동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규모가 작은 도로사업(도로확장사업)의 통행패턴 변화를 상세하게 보

기 위해서는 존 세분화가 필요하다. 기타 사업에서도 존 세분화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일 경우 세분화된 존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높다. 

<존 세분화 전> <존 세분화 후>

자료: 「범안로 확장 타당성조사」(서울연구원, 2020)

[그림 4-5] 존 세분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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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세분화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한명주(2011)2)의 연구에서 시군구 단위의 존 

수준에서 존 세분화를 수행할수록 국도, 국지도 및 지방도 교통수요의 추정결과의 신

뢰성이 개선된다고 제시하였으며, 김주영(2018)3)의 연구에서는 교통량의 수준이 낮

을수록 추정교통량과 실제 관측교통량 간의 오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제시되

고 있어 특히 일교통량이 적은 도시부 이면도로 등이 포함된 소규모 도로사업의 경우 

존 세분화를 통한 오차율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 

존 세분화를 수행하는 방식은 기존 타당성조사 지침에 예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는 인구수, 종사자수 비율 등을 활용하여 존 세분화를 수행하고 있다. 존 세분화 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내부존 간 통행비율과 제로존 처리 문제인데, 세분화된 존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로 인한 OD 배분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거시시뮬레이션 과정

에서도 세분화된 존이 증가할수록 제곱에 비례하여 연산 대상이 넓이지므로 수렴조건 

도달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사업의 특성 및 연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가가 조정해야 한다. 

존 세분화 시 유의해야 할 부분에 센트로이드 커넥터(centoroid connector) 연결 

문제가 있다. 센트로이드 커넥터란 교통존에서 발생하는 통행발생량/유입량을 주변 

도로에 연결시켜주는 가상의 링크로서 주변부의 현실적인 통행패턴을 가장 잘 모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량과 위치를 설정해야 한다. 

존 세분화로 인해 교통존의 수가 늘어나면서 센트로이드 커넥터의 수와 적정 위치 연

결의 중요성이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커넥터의 수는 기존 중존의 수를 

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다. 

2) 한명주·성흥모·백승한·임용택·이영인, 2011, “존 체계 구축이 교통수요 추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
교통학회지｣29(1)

3) 한국교통연구원, 2018, ｢빅데이터 기반의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 제고 연구-기종점(O/D) 구축방법론 개발을 
중심으로(1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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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세분화 전> <존 세분화 후>

자료: 「양녕로~신림로 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서울연구원, 2021)

[그림 4-6] 존 세분화 및 센트로이드 커넥터 연결 사례

(3) 교통량-지체함수(VDF) 적용 시 유의점

거시적 수요 추정을 위한 도로 네트워크의 통행량을 산출하는 교통량-지체함수로 다

양한 모형이 개발되었지만, KTDB에서는 다음과 같은 BPR함수를 사용하고 있다. 

 

   


×


       (1)

: 링크 통행시간(일반화 비용, 분)

: 링크 자유통행시간 (시간비용, 분)

: 링크 교통량(pcu/시)

: 링크 용량(pcu)

: 파라미터

가중치: 통행요금/㎞)/[차종별 시간가치]

도로의 성능을 나타내는 모수로 자유류 통행속도(), 알파( ), 베타( ) 및 차로당 용

량()은 분석가의 재량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나, KTDB에서 도로의 등급별로 최적 

값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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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구분 VDF 차로구분
BPR

α β

고속
국도

도시부 1
2차로 이하

0.56 1.8

지방부 2 0.55 2.09

도시부 3
3차로 이상

0.57 1.68

지방부 4 0.57 2.07

도시
고속도로

도시부 5 2차로 이하 0.47 2.43

도시부 7 3차로 이상 0.48 2.4

국도/
국지도/
지방도/

광역시도/
시군도

1등급

도시부 9
1차로

0.51 2.69

지방부 10 0.51 2.82

도시부 11
2차로 이상

0.67 2.16

지방부 12 0.65 2.24

2등급

도시부 13
1차로

0.54 2.47

지방부 14 0.54 2.16

도시부 15
2차로 이상

0.68 2.08

지방부 16 0.72 2.14

3등급

도시부 17
1차로

0.6 2.15

지방부 18 0.59 1.87

도시부 19
2차로 이상

0.69 1.93

지방부 20 0.73 1.82

4등급

도시부 21
1차로

0.6 1.92

지방부 22 0.63 1.87

도시부 23
2차로 이상

0.71 1.8

지방부 24 0.8 1.81

5등급

도시부 25
1차로

0.67 1.86

지방부 26 0.68 1.79

도시부 27
2차로 이상

0.72 1.79

지방부 28 0.82 1.72

6등급

도시부 29
1차로

0.8 1.82

지방부 30 0.72 1.72

도시부 31
2차로 이상

0.82 1.66

지방부 32 0.83 1.7

램프
연결램프 33 -

요금소 34 -

자료: 2021년도 수도권 O/D 네트워크 설명자료

[표 4-4] VDF 구분에 따른 α, β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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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구분

VDF
차로
구분

초기속도(km/h) 용량(pcphl)

하한값 표준값 상한값 하한값 표준값 상한값

고속
국도

도시부 1 2차로 
이하

90 92.4 105 1,700 1,846 2,127

지방부 2 90 97.7 105 1,700 1,786 2,127

도시부 3 3차로 
이상

95 98.3 110 1,750 2,028 2,150

지방부 4 95 99.5 110 1,750 1,987 2,150

도시
고속도로

도시부 5
2차로 
이하

80 84.5 95 1,700 1,773 2,000

도시부 7
3차로 
이상

85 91.4 100 1,900 2,182 2,200

국도/
국지도/
지방도/

광역시도/
시군도

1
등
급

도시부 9
1차로

35 38.8 45 900 1,100 1,200

지방부 10 50 53.5 60 900 1,090 1,200

도시부 11 2차로 
이상

60 64.2 70 1,250 1,420 1,550

지방부 12 80 83.4 90 1,200 1,400 1,500

2
등
급

도시부 13
1차로

35 37.5 45 850 957 1,150

지방부 14 45 51.2 55 850 925 1,150

도시부 15 2차로 
이상

55 60.8 65 1,200 1,341 1,500

지방부 16 70 72.6 80 1,100 1,188 1,400

3
등
급

도시부 17
1차로

30 36.1 40 700 873 1,000

지방부 18 40 46.3 50 650 767 950

도시부 19 2차로 
이상

50 52.6 60 1,000 1,242 1,300

지방부 20 65 68.5 75 900 971 1,200

4
등
급

도시부 21
1차로

25 31.5 35 600 862 900

지방부 22 40 44.9 50 500 583 800

도시부 23 2차로 
이상

40 45.6 50 800 985 1,100

지방부 24 60 64.1 70 700 831 1,000

5
등
급

도시부 25
1차로

20 28.4 30 500 636 800

지방부 26 35 41.6 45 400 580 700

도시부 27 2차로 
이상

35 42.0 45 700 936 1,000

지방부 28 55 57.5 65 600 756 900

6
등
급

도시부 29
1차로

20 27.7 30 400 595 700

지방부 30 30 38.9 40 300 465 600

도시부 31 2차로 
이상

35 39.7 45 700 801 900

지방부 32 50 52.3 60 600 736 800

램프 33 45 46.8 50 1,000 1,000 1,000

센트로이트 커넥터 35 - 20 - - 9,999 -

자료: 2021년도 수도권 O/D 네트워크 설명자료

[표 4-5] VDF 초기속도 및 용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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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석 전 영향권 내 이면도로의 성능을 나타내는 적절한 VDF가 없음

KTDB상 도로등급은 도로의 유형(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 등)을 우선 

구분하고, 다음으로 교차로 밀도, 차로수를 구분하여 총 3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총 32개 등급의 통행비용함수 파라미터(알파, 베타)와 자유통행속도, 용량값이 제시

되어있다. 고속화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 내 도로는 대부분 VDF 

29~32번에 해당하고 km당 신호등이 4개소 이상 설치된 도로로 평가되고 있다.

 

② 분석 후 대상도로의 성능을 나타내는 VDF가 없음

소규모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의 성능개선효과를 거시시뮬레이션 상에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1) 신호등 밀도를 낮추어 도로의 등급을 개선하는 방안

2) 차로수를 증가시켜 링크의 총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안

3) 새로운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방안

이 중 첫 번째 신호등 밀도를 낮추어 도로의 등급을 개선하는 방안은 VDF로 사용되

는 BRP함수에 적용되는 요인들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본 소규모 도로사업(특히 도로

확장사업)의 성능개선을 모사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심부 도로의 신호교차로 밀도는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부분의 

보조간선 또는 유사 보조간선도로는 가장 낮은 등급인 비연속류 6등급으로 볼 수 있

으며, 이는 단속류를 유발하는 신호교차로 수를 감소시키지 않는 이상 KTDB 기준의 

도로 등급 상향 조정이 어려운 구조라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 

도로는 대부분 VDF 29~32번으로 km당 신호등 4개소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

문이다. 

결과적으로 KTDB가 전제하고 있는 거시적 분석 방법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도로

의 등급 상향이나 차로 확장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도로사업은 사업의 시행 전후의  

네트워크가 동일하게 모사될 여지가 많다. 이는 사업 시행 후 효과를 네트워크에 표현

하기 어려운 구조로서, 교통수요를 분석하는 분석가는 교통흐름의 개선≒차로당 용량 

제고로 인식하고, 사업시행 전후의 링크 용량을 변동시켜 사업효과를 추정하는 방법

이 유일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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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시시물레이션 툴 사용상의 유의점

통행배정 수렴지표(Relative Gap)는 거시시뮬레이션 상에서 반복 배정 과정 중 배정

을 중단시키는 종료기준의 하나로서 대규모 사업에 비해 소규모 사업의 경우 반복 배

정 시 전체 네트워크상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되므로, 전체 네트워크 대상 

값의 변동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구간 인근 직접 영향권 내로 범위를 한정했

을 때의 변동률이 함께 수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김재영(2006)4) 연구에

서는 편익의 크기가 작은 소규모 사업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적정 수렴기준값

(10-2) 대비 변동률이 10%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제시되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변

동률의 차이가 클수록 사업 미시행 시 대비 시행 시의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의 변동

률이 커 편익의 과소 추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4) 김재영, 2006, “통행배정모형의 종료조건에 따른 결과의 변동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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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편익 추정 한계점

도로확장사업의 사업효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으로 ‘통행지체개선’을 들 수 있으

나, 이를 계량화된 편익으로 반영할 때는 거시적 분석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시뮬레이션 실증을 통해 검토하고, 새로운 편익 항목의 도입을 위해 기존 지침

에 따른 관련 편익제시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한다. 

1) 통행지체개선효과의 거시 분석상의 한계

(1) 검토의 필요성

교차로의 회전방향별 차로 운영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현실의 도로 교차

로에서는 회전방향별 통과교통량에 따라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 우회전차로의 수를 

차별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EMME/4의 경우 회전을 할 수 없도록 회전제약을 설정

할 순 있으나, 회전방향별 차로운영의 차이를 반영할 수는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만

약 어떤 교차로의 좌회전차로가 2개, 직진차로가 1개라 할지라도 EMME상에서는 총 

3개차로가 다 좌회전에 사용될 수도 있고 직진차로에 사용될 수도 있는 형태로 모사

하여 교차로에서의 통행량이 과다하게 추정되어 너무 많은 통행량이 해당 링크를 이

용하는 것으로 모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거시분석에서 회전방향별 링크를 별도로 생성하여 좌회전 대기행렬의 감소 등이 

실제 반영되는지 검토하였다. 

(2) 검토방법 설계

검토 대상은 범안로 확장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분석하였던 범안로상의 말미사거리와 

독산4동 교차로 총 2개의 신호교차로이다. 

말미사거리는 범안로와 시흥대로가 교차하는 4지교차로로 광명시계에서 범안로를 통

해 말미사거리로 접근하여 구로디지털단지 방향 좌회전 수요가 상당한 도로이다. 광

명시계에서 접근하는 말미사거리의 WB 접근로(독산역에서 말미사거리로 접근하는 

방향)의 경우 총 3개차로 중 1차로는 좌회전 전용으로, 2차로는 좌회전·직진 겸용, 

3차로는 우회전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우회전차로로 운영되는 3차로의 경우 그 

길이가 10미터가 채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1개의 차로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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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말미사거리의 WB 접근로는 실질적으로는 2개 차로로 처리되는 것과 비슷

한 수준의 처리용량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카카오 지도(map.kakao.com)

[그림 4-7] 말미사거리 WB 접근방향의 차로 운영 구성

다음은 교통수요분석상 교통량 정산 기준연도의 말미사거리 링크 현황 및 교차로의 

회전제약 설정 기본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말미사거리

의 경우 회전방향에 대한 제약이 설정되어있지 않았는데, 이는 교통 수요분석과정에

서는 말미사거리 WB 접근로의 2개 차로에서 좌회전도 모두 가능하고 직진도 모두 

가능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독산4동교차로 방향으로의 차로 공급

량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8] 말미사거리 인근 교통수요분석 기본 링크 구성(링크상 숫자는 방향별 차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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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말미사거리 인근 교차로별 기본 회전제약 설정 현황

게다가 범안로 사업이 시행되는 시나리오에서는 말미교차로 WB접근로가 현행 2차로

에서 3차로로 확장되는데, 이 경우 좌회전방향으로의 통행에도 3차로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며 직진방향으로의 통행에도 3차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으

로 표현되어 현실에서의 차로 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검토에서는 [그림 4-11], [그림 4-12]와 같이 말미사거리의 회전방향별로 링크를 

구분한 후 통행배정을 시행하여 배정되는 교통량의 차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회전

방향별로 분할한 링크는 [그림 4-11], [그림 4-12]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링크에 해

당한다. 분리한 회전링크의 길이는 분리 전의 회전 시 통행거리와 동일하게 설정하였

으며 VDF는 기존의 VDF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림 4-10] 말미사거리 회전방향별 링크 분리(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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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말미사거리 회전방향별 링크 분리(WB접근로)

[그림 4-12] 말미사거리 회전방향별 링크 분리(EB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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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결과

회전링크를 분리하였을 때 교통수요분석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도출되는 링크별 통행

배정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말미사거리 및 독산4동교차로의 회전방향별

로 링크를 분리하여 통행배정을 시행하였다. 통행배정에 사용한 OD 및 네트워크는 

범안로 타당성조사 과업의 정산기준연도인 2018년도와 사업 시행시의 개통연도인 

2024년도의 네트워크 및 OD를 사용하였으며 통행배정량은 범안로 과업 당시 교통

량정산지점으로 사용한 지점들 중 사업노선에 인접한 8개소에 대해 비교검토를 수행

하였다. 

도로명 구간
회전 링크 세분화 변화량

(B-A)
변화율

(B/A-1,%)전(A) 후(B)

금천교(광명시계) 금천교사거리~독산역 63,969 63,747 -222 -0.347%

안양천로 금천교사거리~연서초등학교 24,542 24,847 305 1.242%

시흥대로 말미사거리~시흥IC 88,854 88,874 21 0.023%

범안로 말미사거리~독산4동교차로 16,854 17,470 616 3.655%

시흥대로 말미사거리~시흥사거리 71,019 71,460 441 0.621%

범안로 말미사거리~두산초등학교 31,164 31,090 -74 -0.236%

범안로 독산4동교차로~말미사거리 14,726 15,408 682 4.633%

독산로 독산4동교차로~독산2동주민센터 28,255 28,170 -85 -0.301%

[표 4-6] 회전차로별 링크 분리에 따른 범안로 인근 통행배정량 변화량(정산기준연도 2018년)

(단위: 대/일)

2018년 OD 및 네트워크에 말미사거리 및 독산4동 교차로의 회전방향별로 링크를 

분리하여 통행배정한 결과, 범안로의 말미사거리~독산4동교차로 링크(말미사거리의 

EB 접근로) 및 독산4동교차로~말미사거리 링크(독산4동교차로의 WB 접근로)의 

통행량이 약 4%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1% 내외의 적은 통행량 변동이 

나타나, 2개 교차로에 대한 회전링크 분리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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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구간
회전 링크 세분화 변화량

(B-A)
변화율

(B/A-1,%)전(A) 후(B)

금천교(광명시계) 금천교사거리~독산역 60,238 60,069 -169 -0.280%

안양천로 금천교사거리~연서초등학교 22,303 22,358 56 0.250%

시흥대로 말미사거리~시흥IC 78,075 77,902 -172 -0.221%

범안로 말미사거리~독산4동교차로 18,912 19,629 717 3.793%

시흥대로 말미사거리~시흥사거리 58,207 58,459 252 0.434%

범안로 말미사거리~두산초등학교 33,471 33,610 140 0.418%

범안로 독산4동교차로~말미사거리 17,694 17,766 72 0.407%

독산로 독산4동교차로~독산2동주민센터 23,107 23,048 -59 -0.257%

[표 4-7] 회전차로별 링크 분리에 따른 범안로 인근 통행배정량 변화량(2024년)
(단위: 대/일)

범안로 확장사업 시행 전제 후 2024년(개통년도)에 대한 통행배정 결과도 정산기준

연도의 결과와 유사하게 말미사거리~독산4동교차로 링크(말미사거리의 EB접근로)의 

통행량만 약 3.7%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구간의 경우 통행량의 변동이 1% 미만으로 

나타나 2개 교차로에 대한 회전링크 분리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시사점

본 실험은 교차로의 회전방향별 차로 분리 시 차로별 수요 변화가 도출가능한 지 살

펴보는 실험이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인 EMME/4를 활용

하여 범안로 타당성조사 사업의 사업노선에 포함되는 말미사거리 및 독산4동교차로

에 대해 회전방향별로 링크를 분리하여 통행배정을 수행하고 배정된 링크통행량을 비

교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개 교차로에 대한 회전방향별 링크를 상세

화하는 것은 전체 통행배정 결과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전체 편익산출과정에서도 큰 변화를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전체 수도권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통행배정을 시행하여 교통수요분석을 하는 시뮬레이션의 구조상 두 개의 교

차로를 대상으로 링크를 상세화한다고 하더라도 각 기종점통행의 전체 통행거리 중 

상세화된 부분에 대응되는 통행거리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

무리 짧은 기종점통행이라 하더라도 현행 교통시뮬레이션분석 체계상 가장 짧은 기종

점통행의 거리가 1km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상세화된 링크의 길이는 교

차로의 기하구조적 크기를 상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통행거리상 상세화된 링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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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되는 통행거리의 비율이 작아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회전

방향별 분리된 링크의 길이가 교차로 대기행렬의 길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

을 수 있다. 하지만, 교차로의 회전방향별 대기행렬의 길이가 시간대마다 다르고 해당 

교차로에 도착하는 교통량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뮬레이션에 가

변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교차로의 평균 대기행렬의 길이를 별도로 

조사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에도 한계점이 있어 교차로 대기행렬의 길이를 시뮬레이션

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교통시뮬레이션에서 적용하는 방향별 차로수 및 신호등밀도에 따른 VDF함수 

종류에 어느 정도 교차로를 경유함으로 인해 소요되는 지체가 반영되어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는 거시분석 교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짧은 

사업구간에서도 교차로 2개의 회전방향 링크를 조정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배정된 

교통량에 따른 통행시간은 해당 링크에 적용된 VDF 함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

며 이 VDF함수에 대응되는 링크별 초기속도, 용량 및 기타 파라미터는 신호등밀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므로 교차로에 의한 지체 효과를 어느 정

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실험 결과는 교통 수요분석 시뮬레이션의 과정에서 사업구간에 포함된 개별 도로

에 대응되는 링크를 상세화하는 것이 전체 수요분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타당성조사에서 사용하는 교통 수

요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거시적 수준의 교통수요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해당 도로사업의 건설에 대한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을 아우르는 거시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도로에 

대한 개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차량이 매우 집중되는 첨두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

기 때문에 거시분석을 통해 일 단위로 도출되는 분석 결과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의 정도에는 유의미한 괴리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은 교통시설의 규모에 비례하여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서울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도로 인프라 규모를 갖는 도시는 대규모의 도로시설에 대

한 불편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로에 대한 개선 및 보완 필요가 상당하다. 하지만 현행 

교통 수요분석 프로그램 및 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절차의 경우 대규모 도로사

업을 평가하는데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도로사업의 타당성조사에 적절

한 교통 수요분석 프로그램 활용 방안 및 교통 수요분석 절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추

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3

서
울
시
 소
규
모
 도
로
사
업
 타
당
성
조
사
 방
법
론
 개
선
방
안
  ‒ 

도
로
확
장
사
업
 중
심
으
로
 ‒ 

2) 소규모 사업 특성을 반영한 편익 항목의 필요성

(1) 기존 도로사업의 타당성조사 편익 항목

① 도로부문 타당성조사 지침 및 가이드라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587호)은 도로 및 철도사업의 편

익 항목을 공통편익과 사업특수편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공통편익이란 모든 

도로 부문 사업에 포함되는 편익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

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공해 및 소음) 절감편익이 해당한다. 사업특수편익이란 특

정 사업의 평가에 한정하여 산정해야 하는 편익으로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 특성에 따라 부(-)의 편익도 존재한다.

구분 편익 항목 이 연구와 연관성

공통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

- 통행시간 절감편익 ○

- 교통사고 감소편익 ○

- 환경비용(공해 및 소음) 절감편익 ○

사업특수편익

- 주차수요 감소로 인한 주차공간 기회비용 절감편익 ×

-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

- 철도부문 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

- 전철화사업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 ×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4조 재정리

[표 4-8] 도로·철도사업의 편익(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KDI PIMAC, 2021)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도로·철도사업 편익 항목을 바탕으로 편익 산정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언급되지 않

은 ‘유휴부지 활용편익’을 사업특수편익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편익은 철도 개량사

업 등에 따라 신선이 건설되고 기존에 운행되던 선로가 폐선되는 등 해당 철도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유휴부지의 토지가치5)를 의미한다.

5) 사업주체가 폐선 후 토지매각계획이나 별도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실제 매각이 가능한 부지면적만을 편익 산정대상으로 고려하되 편익, 산정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된 토지용도를 고려한 가치를 산정한다. 별도의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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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로사업에 적용 가능한 사업특수편익은 단 한 개의 항목만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외 항목들은 철도사업에 적용되는 편익 항목이다. 도로사업 관련 사업특수편익 항

목은 ‘공사 중 교통혼잡 관련 편익 항목은 부(-)의 편익’이 유일하다.

구분 편익 항목 적용사업 이 연구와 연관성

사업특수편익

- 주차공간 기회비용 절감편익 철도사업 ×

-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도로사업, 
철도사업

○

-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철도사업 ×

- 전철화사업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편익 철도사업 ×

- 유휴부지 활용편익 철도사업 ×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KDI PIMAC, 2021), pp.313-316 재정리

[표 4-9] 도로·철도사업의 사업특수편익(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2-500호)은 도로부문의 편익 항목을 

철도부문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도로부문의 공통편익으로 제시된 4개의 편익 항

목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과 동일하나, 사업특수편익은 통행시간 신뢰성 향

상 편익, 지역산업 활성화 편익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부문의 사업특수편

익으로 ‘유휴부지 활용편익’을 제시하고 있는데, 철도부문의 사업에만 해당 편익을 적

용하고 있는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다만, 해당 편익 항목이 적용되는 사업유형은 입

체화(지하화)사업으로 이 연구 범위인 소규모 도로사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분 사업유형 편익 항목 이 연구와 연관성

사업특수편익

신설사업
-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 ○

도로 확장사업

입체화(지하화)사업 - 유휴부지 활용 편익 ×

나들목 신설 사업 - 지역산업 활성화 편익 ○

기타 -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

자료: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p.198 재정리

[표 4-10] 도로시설 투자사업의 사업특수편익(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현재의 토지가치를 기준으로 용지보상비 산정 방식에 준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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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교통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LIMAC, 2021)는 도로 및 철도 투

자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직접편익과 교통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도로 및 철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발생하는 직접편익은 통행시간 감소, 차량운행비 

감소, 교통사고비용 감소, 공사중 부(-) 편익이며, 이는 비용편익분석 시 반영해야 한

다. 이와 함께 도로선형개량사업의 교통사고비용 절감, 도로유지관리비용 절감, 교통

시설 개선으로 인한 소음감소, 통행시간의 신뢰성 등의 경우 사업특성에 따라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항목은 반영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간접편익은 대기

오염·온실가스·소음 발생량 감소를 비용편익분석 시 반영하고 있다.

한편, 지역개발효과, 시장권 확대, 산업구조 개편효과 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통 

시설사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량화에 어려움이 따

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구분 편익 항목 비고 이 연구와 연관성

직접편익

- 통행시간 감소

비용편익
분석 시 반영

○

- 차량운행비 감소 ○

- 교통사고비용 감소 ○

- 공사중 부(-) 편익 ○

- 도로선형개량사업의 교통사고비용 절감
사업특성에 맞도록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항목은 

반영

○

- 도로유지관리비용 절감 ○

- 교통시설 개선으로 인한 소음감소 ○

- 통행시간의 신뢰성 ○

간접편익

- 대기오염 발생량 감소
비용편익

분석 시 반영

○

-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 ○

- 소음 발생량 감소 ○

직접편익

- 지역개발 효과

비용편익
분석 시 미반영

○

- 시장권의 확대 ○

- 지역 산업구조의 개편 등 ○

- 비사용가치(선택가치 등) △

주: 음영의 항목들은 현재 연구가 진행되거나 반영을 시작하는 단계로 편익 항목으로 선정하여 추정할 
경우 신중한 접근과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자료: ｢도로 및 교통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LIMAC, 2021), p.214 재정리

[표 4-11] 도로 및 철도사업의 편익(도로 및 교통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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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도로·주차장·보행시설 개정2판｣(서울

연구원, 2019)는 관련 지침6)을 바탕으로 교통사업의 편익 항목을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으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 편익은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이 해당되며, 간접 편익은 지역개발 효과, 삶의 질 개선, 건강 증진 등이 해당된다.

구분 편익 항목 이 연구와 연관성

도로 
개설/교통체계 
개선 편익 항목

직접 편익

- 통행시간 감소 ○

- 차량운행비용 감소 ○

- 교통사고비용 감소 ○

- 환경(대기/온실/소음)비용 감소 ○

- 쾌적성 증가, 정시성·안전성 향상 등* ○

- 공사 중 부(-) 편익 ○

- ITS서비스 제공(관리자/이용자) △

간접 편익

- 지역개발 효과* ○

- 시장권 확대* ○

- 산업구조 개편* ○

보행/자전거
편익 항목

직접 편익

- 통행시간 감소 ○

- 차량운행비용 감소 ○

- 교통사고 감소 ○

- 환경비용 절감 ○

- 쾌적성, 안전성 증가* ○

- 공사 중 부(-) 편익 ○

간접 편익
- 지역상권 활성화* ○

- 건강 증진* ○

주: *는 편익 산정 시 계량화해 반영하지 못한 항목임
자료: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도로·주차장·보행시설 개정2판｣(서울연구원, 2019), 

p.79 재정리

[표 4-12] 교통사업의 편익(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특히, 서울시는 교통정체 및 지역단절 해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친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도로부문

의 편익 항목만으로 경제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지역단절 해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효과, 지가상승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추가 편익 반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6)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 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서울시 투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도로·주차장)｣(서울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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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항목 주요 특징
이 연구와 

연관성

지역단절
해소 편익

- 사업 영향권에 따른 설문조사를 하여 사업시행 전후 보행 및 자전거 
수요를 추정하고 보행 이용시간 절감, 전환율에 따른 자전거 이용 편익 
등을 산정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편익

- 사업효과 범위인 영향권과 편익 추정 방법을 검토 후 비시장재가치측
정법으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비시장재가치측정법과 다른 방법론을 적
용한 편익 항목의 합산은 중복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가 상승 편익
- 보스턴 Big Dig 사업이나 청계천 복원 사업이 지가 상승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지가는 사회 전반적인 외생변수들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타 편익과의 중복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지역상권
활성화 편익

- 가로환경 개선 후 보행량 증가로 지역 소매상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사례가 있으나 주변 상권 분포타 판매 물품의 종류 등의 변수가 많고 
성공을 가정한 편익으로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

차로용량 감소에 
따른 부(-) 편익

- 미시행과 시행차이에 따른 차로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부(-) 편익 산정 ○

자료: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도로·주차장·보행시설 개정2판｣(서울연구원, 2019), 
pp.80~81 재정리

[표 4-13] 친환경공간 조성 편익(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② 도로부문 타당성조사 관련 연구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쟁점연구(Ⅱ)｣(KDI PIMAC, 2020)는 정시성 개선효과를 

편익 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시성은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소요되

는 통행시간의 표준편차(Reliability)에 대한 개념으로, 이용자는 통행시간에 대한 불

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많은 여유시간을 가지고 출발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즉, 도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통행시간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많은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출발시간을 선택하게 되며 여유시간만큼 도로 위 

혹은 도착지에서 소비하게 된다.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방법론 연구｣(교통 기술과 정책 제16권 제1호, 2019)는 예

비타당성조사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는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 편익, 쾌적성 향상 편

익, 선택가치 및 비사용가치에 대해서 신규 편익 항목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 편익의 경우 표준편차와 여유시간(Buffer Time) 중 어떤 

지표가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쾌적성 향상 편익

의 경우 기존 편익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관련 연구의 부족, 원단위 산정의 

문제 등 한계가 있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또한, 선택가치와 비사용가치 편익의 경우 

대중교통, 철도, 도로 등의 수단에 대해 우등재와 열등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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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권의 범위 설정, 선택가치 원단위에 대한 검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편익 

항목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분 편익 항목 특징
이 연구와

연관성

직접 
편익

- 쾌적성 증가 - 차로변경의 용이함 및 차간 간격 등에 의한 운전의 편안함 ○

-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 - 계획시간 대비 실제 통행시간의 차이 ○

- 선택가치와 비사용가치

- 선택가치: 지금은 이용하지 않지만 잠재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용의액

- 비사용가치: 당사자가 미래에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데 부여하는 
지불용의액

△

자료: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방법론 연구｣(교통 기술과 정책 제16권 제1호, 2019), 표1 재정리

[표 4-14] 도로사업 관련 신규 편익(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방법론 연구)

｢보행 및 자전거 관련 교통시설 투자평가방안 연구｣(대한교통학회, 2019)는 기존의 

도로사업 편익 항목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도로선형개량사업의 교통사고

비용 절감, 도로유지관리비용 절감, 교통시설 개선으로 인한 소음감소, 통행시간의 신

뢰성, 비사용가치(선택가치 등) 관련 편익의 경우 현재 반영 시작단계 또는 연구 중인 

항목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분 세부 항목 특징 이 연구와 연관성

직접편익

- 통행시간 감소

비용편익분석 시 
반영

○

- 차량운행비 감소 ○

- 교통사고비용 감소 ○

- 공사중 부(-) 편익 ○

- 도로선형개량사업의 교통사고비용 절감 사업특성에 맞도록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항목은 

반영

○

- 도로유지관리비용 절감 ○

- 교통시설 개선으로 인한 소음감소 ○

- 통행시간의 신뢰성 ○

간접편익

- 대기오염 발생량 감소
비용편익분석 시 

반영

○

-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 ○

- 소음 발생량 감소 ○

- 지역개발 효과

비용편익분석 시 
미반영

○

- 시장권의 확대 ○

- 지역 산업구조의 개편 등 ○

- 비사용가치(선택가치 등) △

자료: ｢보행 및 자전거 관련 교통시설 투자평가방안 연구｣(대한교통학회, 2019), p.25, 표2-9 재정리

[표 4-15] 도로·철도사업 편익(보행 및 자전거 관련 교통시설 투자평가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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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도로사업의 간접편익 추정｣(토목학회논문집 제30권 제

1호, 2010)은 도로사업으로 인한 간접편익 중 비시장재인 항목에 대한 편익 항목 및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편익 항목은 주행쾌적성, 경관창출·개선, 도로공간 활용

성, 재해 시 대체로 확보, 생활기회·교류기회 확대, 접근성 향상 등으로 구분하고 있

다. 해당 연구에서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설정 및 설문지 작성을 바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간접편익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분 편익 항목 특징
이 연구와 

연관성

도로이용자
도로이용 

효과
- 주행쾌적성 향상

- 피로의 경감
- 도로경관 향상

○

도로주변 
및 

지역사회

주변경관 
효과

- 경관창출/개선
- 주변경관 개선 및 조화
- 지역경관/Landmark 창출

○

주민생활 
효과

- 도로공간 활용성
- 라이프라인의 수용
- 방재공간의 활용
- 토지이용의 영향

○

- 재해 시 대체로 확보
- 재해 시 교통기능의 확보
- 인적·물적피해의 저감

○

- 생활기회/교류기회 
확대

- 여가시설의 접근성
- 교류인구의 증대

○

- 접근성 향상

- 간선교통축의 접근성 향상
- 공공시설, 생활편익시설의 접근성 향상
- 긴급시설의 접근성 향상
- 대중교통 개선

○

자료: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도로사업의 간접편익 추정｣(토목학회논문집 제30권 제1호, 2010), 표2 
재정리

[표 4-16] 도로사업의 간접편익(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도로사업의 간접편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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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도로사업의 유형별 사업효과

① 소규모 도로사업 유형 분류

이 연구는 최근 5년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소규모 도로사업 유형별 검토 이력을 

참고하여 소규모 도로사업 유형을 분류하였다. 소규모 도로사업의 사업유형은 네트워

크 신설/철거, 네트워크 확장/속성 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로·고가도로·연결

로/접근로·보행로/보행교 등 시설유형에 따라 세분류가 가능하다.

시설유형사업유형 도로 고가도로 연결로/접근로 보행로/보행교

네트워크 
신설/철거

신설 - - ○ ○

철거 - ○ - -

네트워크 
확장/속성변경

확장 ○ - ○ ○

속성변경 ○ ○ ○ ○

주: 최근 5년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소규모 도로사업 유형별 검토 이력을 참고하여 작성

[표 4-17] 소규모 도로사업 유형 분류

② 소규모 도로사업 유형과 사업효과 간 관계분석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 도로사업의 사업효과는 도로사업 관련 지침 및 연구에서 제시

하고 있는 편익 항목 및 분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이용 효과, 주민생활 

효과, 지역개발 효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도로사업 유형과 사업효과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효과
사업유형

도로이용 
효과

주민생활 효과 지역개발 효과

방재기능 
강화

생활환경 
개선

지역 
활성화

주변경관 
개선

네트워크 
신설/철거

신설
연결로/접근로 ○ - ○ △ △

보행로/보행교 ○ - ○ △ △

철거 고가도로 ○ - - ○ ○

네트워크 
확장/속성

변경

확장

도로 ○ ○ ○ ○ △

연결로/접근로 ○ ○ ○ △ △

보행로/보행교 ○ - ○ △ △

속성변경

도로 ○ △ △ - -

고가도로 ○ △ - - -

연결로/접근로 ○ △ △ - -

보행로/보행교 ○ - △ - -

[표 4-18] 소규모 도로사업 유형과 사업효과 간 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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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규모 도로사업의 사업효과별 편익 항목

소규모 도로사업은 기존 타당성조사에서 반영하는 주요 편익만으로는 사업효과 판단

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유형별 신규 편익 항목 발굴이 필요하다. 사업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사업의 유형별 특성, 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 주체 등 다양하므로 

소규모 도로사업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효과의 직·간접 여부, 사업효과 발생시점 및 종료시점, 운영비 투입여부 등

에 따라 소규모 도로사업의 사업효과가 결정될 수 있다. 편익 항목의 계량 가능여부를 

우선 파악해야 하고, 사업효과가 중복 반영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편익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사업효과 편익 항목 주체
직접/
간접

편익 발생 
시점

편익
종료 
시점

계량 
가능

비고

도로이용 효과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도로 
이용자

직접 완료 후 지속 O

기반영

통행시간 절감편익 직접 완료 후 지속 O

교통사고 감소편익 직접 완료 후 지속 O

환경비용(공해 및 소음) 절감편익
직접 
간접

완료 후 지속 O

차로용량 감소에 따른 부(-) 편익 직접 완료 후 지속 O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직접 공사 착수
공사
완료

O

정시성 향상 편익 직접 완료 후 지속 O 계량가능

주행쾌적성 향상 직접 완료 후 지속 X 계량한계

건강 증진 편익
직접 
간접

완료 후 지속 X
정책적 
분석

주민
생활 
효과

방재기능 
강화

재해 시 대체로 확보 편익 도로주변 
및 

지역사회

간접 활용 시 지속 X
정책적 
분석생활환경 

개선
접근성 향상 편익 간접 완료 후 지속 X

생활기회/교류기회 확대 편익 간접 완료 후 지속 X

지역
개발
효과

지역 
활성화

지가 상승 편익
(잔여지 보상 관련 포함)

도로주변 
및 

지역사회

직접
간접

완료 후 지속 △1) 일부
계량가능

지역상권 활성화 편익 간접 완료 후 지속 X

정책적 
분석

지역산업 활성화 편익 간접 완료 후 지속 X

지역개발 효과 간접 완료 후 지속 X

시장권 확대 간접 완료 후 지속 X

산업구조 개편 간접 완료 후 지속 X

주변경관 
개선

경관창출/개선 편익 간접 완료 후 지속 X

기타 도로유지관리비용 절감편익 관리자 직접 완료 후 지속 O 계량가능

주 1) 지가 상승 편익의 경우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는 도로확장사업 등의 경우에만 계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표 4-19] 소규모 도로사업의 사업효과별 편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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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주요 편익 항목과 사업효과와의 차이

도로부문의 타당성조사 수행 시 경제성분석에서 주로 반영하고 있는 기존 편익 항목

은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공해 및 

소음) 절감편익이다. 그 외 최근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정시성 향상 편익이 반영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로용량 감소 및 공사 중 교통혼잡에 의한 부(-) 편익

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편익은 도로이용 효과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소

규모 도로확장사업에서는 유형별로 다양한 사업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 수행 시 주민생활효과와 지역개발효과 등의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 도로확장사업의 다양한 사업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주요 

편익 항목을 제외한 편익 항목 중 신규 반영이 필요한 항목과 정책적 분석이 필요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신규 반영 편익으로 검토할 항목은 도로이용효과 부분에서 도로 확장에 따른 통행지

체 개선효과와 지역개발효과 부분에서 잔여지 및 사용가치 상승효과이다. 통행지체 

개선효과는 거시분석 구조적 특징 때문에 반영이 어렵고, 잔여지 및 사용가치 관련 

편익은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는 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직접편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상대적 지가 변동 수준 계량 등 추정방법론 마련을 통해 신규 

편익 항목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

정책적 분석이 필요한 항목은 건강 증진 편익(도로이용 효과), 재해 시 대체로 확보 

편익, 접근성 향상 편익, 생활기회/교류기회 확대 편익(주민생활효과), 지역상권 활성

화 편익, 지역산업 활성화 편익,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 확대, 산업구조 개편, 경관창

출/개선 편익(지역개발효과)이다. 다만, 해당 편익들은 타 사업효과와의 중복 반영 여

부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한 편익 항목의 나열에 불과한 상

태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책적 분석 대상여부는 추가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

다. 정책적 분석 관련 내용은 다음 장에서 해당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방법론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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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편익 추정 개선방안

1) 미시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통행지체효과 제시 방안

(1) 미시시뮬레이션 분석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교통시설 타당성조사에서 사용하는 EMME, 

TransCAD와 같은 교통 수요분석 소프트웨어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적

절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행정동의 크기보다 더 작은 규모의 교통시설 대상 사

업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하기에는 분석 기초자료 등의 한계로 인해 분석 결과와 현실 

사이에 일정 부문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평가대상 사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미시 교통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

여 거시적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만을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소규모 교통사업을 미시 교통시뮬레이션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방법과 EMME 등의 전통적 교통수요분석 소프트웨어와 미시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을 함께 혼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특히 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어떤 사업노선을 개선하였을 때의 그 영향권이 해당 사업노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노선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성을 지녔기 때

문에 사업노선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인근지역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야만 한다. 이러

한 경우, EMME처럼 거시적 교통수요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와 SUMO와 

같이 미시 교통시뮬레이션을 함께 활용한다면 거시적 교통수요분석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미시 교통수요분석에서 보완하여 소규모 도로사업에서도 사업시행에 따

른 효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시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통행지체효과 추정방법론

거시적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과 미시 교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소규모 도로사업 

평가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사업노선 인근의 일정 영역에 대해서는 

미시 교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는 거시 교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산출한 후 두 편익을 병합하

는 방법과 둘째, 미시 교통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전체 편익 산출 절차를 시행하는 

방법, 셋째, 거시 교통수요분석과 미시 교통수요분석을 독립적으로 각각 시행하는 방

법 등 세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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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노선 인근 지역에 대해 미시 교통시뮬레이션을 통해 편익을 산출하는 방안

첫 번째 방법은 사업노선 인근의 일정 영역에 대해서 미시 교통시뮬레이션을 통해 별

도로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 타 방법론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산출한 뒤 이를 합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사업노선을 포함한 전체 영역에 대해 거시적 교통수요분석을 수행

하여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통행량을 도출한다. 그 후, 미시분석 대상 링크의 통행량

을 도출하는데, 미시분석 대상 링크는 사업노선 또는 사업노선을 포함하는 사업노선 

인근의 일부 영역으로 설정한다. 그 후, 각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편익을 해당 사업에 

대한 대푯값으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하는 4대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

인 통행량이나 통행속도를 미시적 교통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링크별로 산출할 수 있

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한 방안은 아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미시 교통시뮬레

이션 분석 범위에 대해 4대편익의 값을 도출했다 하더라도 이 값을 거시분석의 편익 

결과와 단순히 결과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추가

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시분석에서 도출된 통행량을 사용하여 

미시분석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두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제시되는 각 링크별 통행속도

가 상호 간 같은 기준을 통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시분석에서는 통행배정모형 정산을 위해 주요 지점에 대한 교통량 정산을 할 뿐 통

행속도에 대한 정산은 수행하지 않는다. 이는 거시분석에서 통행배정을 수행한 후 도

출된 링크별 평균 통행시간은 신호에 의한 지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 신호등 밀

도와 차로수, 초기속도 및 용량 파라미터에 의해 정의되는 VDF 함수를 통해 제시되

는 통행시간이기 때문에 특정 구간을 발췌하여 미시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경우, 추종

이론(car-following theory)에 근거한 차량별 통행속도의 평균값과 다소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이 통행속도의 차이는 미시분석범위와 거시분석범위에 대해 4대편익을 산

출하기 위한 근거값이 서로 상이한 모형에 의해 도출된 값을 사용한 셈이 되기 때문

에 편익의 단위가 두 분석 모두 동일하게 화폐가치로 환산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더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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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시 교통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편익을 산출하는 방안

두 번째 방법은 미시 교통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사업영향권에 대한 편익을 산출하

는 방안으로 SUMO를 활용하여 타당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가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적으로는 이 방안을 타당성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순 없다. 

기종점에 대한 O/D가 제공되고 이를 사용자평형(user equilibrium)상태에 근사하

도록 차종별로 통행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값이 링크단위로 도출될 수 있기 때문

이다. 현행 거시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통행배정모형 정산은 

교통량을 기준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들로 인해 SUMO와 같은 미시 교통수요분석 프로그

램을 통해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첫째, 현재 교

통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O/D, 네트워크 등은 타당성평가제도를 통해 평

가한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KTDB에서 생성·배포하는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SUMO와 같은 미시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가 생성되어있지 않다. O/D 

자료는 KTDB 에서 배포되는 자료를 변환해서 쓴다 하더라도, 분석용 네트워크의 경

우 미시 교통시뮬레이션을 위해 별도로 구축된 자료가 없으므로 매 평가마다 새로 네

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미시분석용 네트워크 구축에 소요되는 자원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의 공신력을 일일이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

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둘째, 사용하는 도구가 미시 교통시뮬레이션인 만큼 교차로에서의 신호 처리방법에 

따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량의 값이 크게 변할 것인데 분석범위가 넓어질수록 

신호 설정을 해야 하는 교차로의 양이 크게 늘어나 분석의 결과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도출된 결과의 활용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링크별 초기속도나 개별 

차량들의 가·감속도, 추종모형(car-following model)상의 파라미터 등 굉장히 다양

한데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교통량이 통행하는 것에도 편익 결

과가 다르게 표출될 수 있다.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시 교통수요분석을 

통해 교통시설의 타당성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하는 파라미

터 조정범위 준수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미시 교통시뮬레이션 분석도구

를 활용해 타당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시 교통시뮬레이션의 결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주요 파라미터의 변경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후 현행 타당

성조사 지침과 같이 분석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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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시 교통수요분석과 미시 교통수요분석을 독립적으로 각각 시행

세 번째 방법은 소규모 도로사업이라도 현행 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거시 교통수요분석을 수행하고, 그와 별도로 사업노선 또는 사업노선 인근

지역에 대해 미시 교통수요분석을 독립적으로 시행하여 거시적 관점에서의 해당 사업

이 갖는 의미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 해당 사업이 갖는 의미를 평가

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복합적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실 교통시설이 

새로 건설되거나 개선되는 것에 대한 영향은 해당 사업노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노선 인근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지

침에서는 거시 교통수요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사업노선의 직접·간접 영향권을 설정

한 후 해당 영향권 전체에 대한 편익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 분석도

구는 사업노선 및 사업노선 근접지역에 대한 미시적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데

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 경제성분석과 함께 전문가를 대

상으로 한 AHP 평가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소규모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거

시적·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분석도구를 각각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해당 사업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에서는 거시적 교통수요분석은 타당성조사 지침을 따라 그대로 수행하고, 사

업노선 및 사업노선 인근지역에 대해 ‘가’안에서 제시한 방법과 같이 거시분석의 결과

물을 활용하여 미시분석을 수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사업 시행 

효과를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미시 교통시뮬레이션의 지표를 SUMO를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④ 사업효과 분석에 활용 가능한 SUMO 시뮬레이션의 교통 지표 

소규모 도로사업의 시행효과 분석에 활용 가능한 효과 척도는 크게 “제어지체”의 변

화와 “통행속도”, 가로구간의 “서비스수준(level of service, LOS)”의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교통량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사업노선 및 사업노선 인근지역

에 대한 미시시뮬레이션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 시행 전 후의 교통량은 거시 교통수요

분석의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제어지체는 신호제어로 인해 차로군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체

로, 감속이나 정지가 없을 때의 통행시간과 비교했을 때의 통행시간 증가분으로서 정

의된다. 도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차로가 확장되거나 교차로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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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행렬의 길이, 시간당 처리용량 및 차량들의 통행속도가 변화하게 되고 이는 제어

지체의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후의 사업노선 내 교차로에 대한 제어지

체 변화정도를 측정하거나 교차로 서비스수준을 산출하여 사업시행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로구간의 통행속도는 사업노선 및 인근지역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평균통행속도의 

변화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시행으로 인해 차로수가 변화되어 처리용량

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통행속도가 개선되고 교차로 대기행렬의 감소에 따라 사업시행

효과 분석 범위 내의 평균통행속도가 변화하게 되며 이를 측정하여 사업시행의 효과

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사업시행 전·후의 미시 교통시뮬레이션상 통행량은 

거시 교통수요분석에서 제시된 통행량을 가져와 사용해야 사업시행에 따라 변화한 교

통량의 효과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잔여지 활용 편익

(1) 편익 적용 필요성

잔여지는 도로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보상대상 필지 중 도로편입 부분 외에 

남는 잔여 필지를 말한다. 도로확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확장에 필요한 폭원만큼 토지

를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된다7). 이와 같이 잔여지 

활용 편익은 잔여지 매수 청구 상황을 전제로 적용 가능하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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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그림 4-13] 도로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 필요부지 형태

도로확장사업에 따라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잔여지 발생 시 보상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된다. 이처럼 해당비용은 총사업비에 반영되며 경제

성분석 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확장사업에서의 불가피한 잔여지 보상으로 민간 필지를 추가 매입하게 될 

경우 비용 증가로 사업추진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향후 해당부지를 공공이 활용 가능

할 것이라는 사용가치 측면을 고려하면 긍정적 사업효과 또한 발생될 수 있다.

실제로 기존시설의 이전 및 확장 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 수행 시 시설 이전에 따른 

기존 공간 활용가치를 편익으로 반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8). 물론 도로

확장사업에서의 잔여지 발생은 사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관점과 

유사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더욱이 잔여지는 당초 도로 확장계획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아

닌 타 용도로 활용 가능하므로 긍정적 효과 발생이 인정될 수 있다. 서울 등 대도시권

의 지가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확장사업 추진 시 잔여지 보상에 

대한 부담 또한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잔여지에 대한 활용가치는 사업효과로

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8)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도로·주차장·보행시설 개정2판｣(서울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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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익 추정방법론

① 개요

잔여지 보상은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아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가적 사항이므로, 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향후 잔여지 활용계획을 구체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잔여지 활용 편익 추정을 위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총사업비 추정에 반영되는 보상비의 수준과 지가의 변동 수준을 근거

로 잔여지 활용 편익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② 한국감정원의 토지가격비준표

지가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에 근거

하여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토지

가격비준표를 통해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토지특성 조사, 비교표준지 

선정과 함께 개별필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며, 비교표준지의 가

격에 토지가격비준표로부터 추출된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다. 

작성절차는 시·군·구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자료를 분석(빈도분석, 평균지가

분석 등)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치를 파악하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별로 지가

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을 파악하여 지가형성요인을 추출한다. 추출된 지가형

성요인 간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토지특성 상호 간의 관계 분석 및 헤도닉 가격

(hedonic price) 개념에 입각한 토지특성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지가평가모형

을 결정한다. 작성된 지가평가모형을 근거로 가격배율(안)을 결정하고, 이후 각 

시·군·구별 현지검증을 실시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보정작업을 거친 후 최종적인 

토지가격비준표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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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부동산원 토지·주택가격비준표 열람서비스(https://sct.reb.or.kr)

[그림 4-14] 토지가격비준표의 작성절차

간이 지가산정표 성격을 갖는 토지가격비준표에서는 지가에 영향력이 검증된 18개 

항목을 ①지목, ②면적, ③용도지역, ④용도지구, ⑤기타제한(구역등), ⑥도시계획시

설, ⑦농지구분, ⑧비옥도, ⑨경지정리, ⑩임야, ⑪토지이용상황, ⑫고저, ⑬형상, ⑭방

위, ⑮도로접면, ⑯도로거리, ⑰철도/고속도로 등, ⑱폐기물/수질오염 등으로 제시하

고 있다.

③ 잔여지 활용 편익 추정 방법

잔여지 보상에 따른 사업효과는 총사업비에 반영되는 잔여지 보상비로 인해 발생하므

로, 잔여지 활용 편익의 최대값은 잔여지 보상비 총액을 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 즉, 잔여지 활용 편익을 최대로 적용했을 경우 경제성분석 시 투입된 비용과 동일

한 불변가격이 편익에서도 반영되는 것이다.

여기에 잔여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성이 부족한 특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실제 투입한 보상비 대비 감가된 가치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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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비 감가 수준은 도시계획시설의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 예측하도록 한다. 타당

성조사 시 향후 활용계획이 구체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기존 토지 이용상황

을 참고하여 분석가가 판단한다.

[그림 4-15] 잔여지 활용 편익 추정 방법

예시로 2022년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도시계획시설 토지가격비준표를 살펴보면 일반

에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될 경우 최대 40%까지 토지 가격의 감가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계획
시설

일반
지상 
도로

지하 
도로

공원 운동장 혐오 위험 도축장

일반 1.00 0.85 0.95 0.60 0.85 0.85 0.85 0.85

지상도로 1.18 1.00 1.12 0.71 1.00 1.00 1.00 1.00

지하도로 1.05 0.89 1.00 0.63 0.89 0.89 0.89 0.89

공원 1.67 1.42 1.58 1.00 1.42 1.42 1.42 1.42

운동장 1.18 1.00 1.12 0.71 1.00 1.00 1.00 1.00

혐오 1.18 1.00 1.12 0.71 1.00 1.00 1.00 1.00

위험 1.18 1.00 1.12 0.71 1.00 1.00 1.00 1.00

도축장 1.18 1.00 1.12 0.71 1.00 1.00 1.00 1.00

주: 토지가격비준표상 수치 1 미만인 경우 음영 표시

자료: 한국부동산원 토지·주택가격비준표 열람서비스(https://sct.reb.or.kr)

[표 4-20] 도시계획시설 토지가격비준표 예시(서울 종로구 가회동, 2022년)

④ 적용 시 유의점

잔여지 활용 편익은 잔여지 매수 청구를 전제로 반영하게 되나, 타당성조사 수행 시점

에서는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처럼 잔여지 발생 규모를 

토지의 편입비율, 잔여 부분의 독립성, 일부 편입 시 보수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분석가의 주관적 검토로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잔여지 활용 편익 추정 시 감가 적용은 종래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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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곤란한 경우 매수 및 수용 청구가 발생9)하는 잔여지의 발생적 특성을 고려한 보수

적 접근에 의한 것이다. 다만, 타당성조사 수행 시점에서 향후 활용 수준 판단에 어려

움이 있으므로 감가 비율은 기존 토지 이용상황을 참고하여 분석가가 판단한다.

3)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편익 적용

(1) 편익 적용 필요성

일반적으로 토지를 직접 활용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토지는 기회비용으로 

초기에 투입되고 사업종료 시점에는 잔존가치를 음(-)의 비용으로 반영한다. 부수적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토지가치의 상승을 토지의 근본적인 가치 상승이 아닌 화

폐적인 가치 상승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는 지역개발효과, 시

장권 확대, 산업구조 개편효과 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사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량화에 어려움이 따르고, 투자의 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s) 등으로 비용편익 분석의 편익으로 직접 산정하는 데는 논란

의 여지가 있어 편익 항목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10).

그러나 물리적 환경 변화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소규모 도로확장사업의 경

우 앞서 구축효과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범위가 한정

되는 등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즉, 토지의 활용도 변화에 따른 사업효과 발생을 

편익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토지의 활용도는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용도지역, 이용상

황 그리고 도로조건이다. 이 중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의 변화는 도로확장사업과는 별

개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토지에 접하는 도로가 물리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도로사업의 본질적 내용으로 이와 관련한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을 편

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편익을 반영하기 위해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필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잔여지수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미수용되

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일차적으로 도로확장으로 인해 사용가치 증분을 고려할 수 있

는 대상이 된다. 또한, 토지 사용가치 증분에 대한 개념을 보다 확장해보면 확장된 

도로에 접하는 노선상의 토지들이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도로확장사업에서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10)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충청북도 지역)(KDI PIMAC, 2021),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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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토지 중 도로에 미편입되었으나 단독 효용가치가 없는 잔여지로 판단한 경

우는 잔여지 활용 편익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제외한다.

(2) 편익 추정방법론

① 도로확장사업 시나리오 구축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편익 발생은 필지보상이 수반되는 도로확장사업에 한정하며, 

토지가격비준표상 지가에 영향력이 검증된 18개 항목 중 도로접면 이외의 항목들이 

변동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도로확장의 내용 및 수준에 따라 지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용 가능한 사업유형 시나리오 도출이 

필요하다.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접면 상태의 변화는 사업유형 도출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도로접면 상태는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구분된다.

구분 도로접면 약어 정의

1 광대로한면 광대한면 - 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2
광대로 - 광대로
광대로 - 중로
광대로 - 소로

광대소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 8m 이상 12m 미만) 

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3 광대로 - 세로(가) 광대세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

(폭 8m미만)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4 중로한면 중로한면 -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5
중로 - 중로
중로 - 소로

중로 - 세로(가)
중로각지

-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6 소로한면 소로한면 - 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7
소로 - 소로

소로 - 세로(가)
소로각지

- 소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거나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8 세로한면(가)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9 세로(가) - 세로(가) 세각(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10 세로한면(불)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11 세로(불) - 세로(불) 세각(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12 맹지 맹지
-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

자료: 한국부동산원 토지·주택가격비준표 열람서비스(https://sct.reb.or.kr)

[표 4-21] 도로접면 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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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가격비준

표의 토지가격 순으로 도로접면 상태를 재분류한다. 다음으로 가로축 도로확장과 세

로축 도로확장을 구분하고, 지가 상승 가능성이 없는 도로접면 상태와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접면 상태는 시나리오 미발생으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도로확장 방향

별 지가 상승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사업유형 시나리오는 총 18가지이다. 가

로축 도로확장사업 유형 시나리오는 12가지, 세로축 도로확장사업 유형 시나리오는 

6가지이다.

사업시행 전 도로접면 상태 시나리오 발생여부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시나리오

광대소각 시나리오 미발생
① 중로각지 → 광대세각

② 중로한면 → 광대한면

③ 소로각지 → 중로각지

④ 소로각지 → 광대세각

⑤ 소로한면 → 중로한면

⑥ 소로한면 → 광대한면

⑦ 세각(가) → 소로각지

⑧ 세각(가) → 중로각지

⑨ 세각(가) → 광대세각

⑩ 세로(가) → 소로한면

⑪ 세로(가) → 중로한면

⑫ 세로(가) → 광대한면

광대세각 시나리오 미발생

광대한면 시나리오 미발생

중로각지 시나리오 발생

중로한면 시나리오 발생

소로각지 시나리오 발생

소로한면 시나리오 발생

세각(가) 시나리오 발생

세로(가) 시나리오 발생

세각(불) 시나리오 미발생

세로(불) 시나리오 미발생

맹지 시나리오 미발생

[표 4-22] 가로축 도로확장사업에 따른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시나리오 분석

사업시행 전 도로접면 상태 시나리오 발생여부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시나리오

광대소각 시나리오 미발생

⑬ 광대세각 → 광대소각

⑭ 광대한면 → 광대세각
⑮ 광대한면 → 광대소각 
◯16  중로한면 → 중로각지  
◯17  소로한면 → 소로각지 
◯18  세로(가) → 세각(가)

광대세각 시나리오 발생

광대한면 시나리오 발생

중로각지 시나리오 미발생

중로한면 시나리오 발생

소로각지 시나리오 미발생

소로한면 시나리오 발생

세각(가) 시나리오 미발생

세로(가) 시나리오 발생

세각(불) 시나리오 미발생

세로(불) 시나리오 미발생

맹지 시나리오 미발생

[표 4-23] 세로축 도로확장사업에 따른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시나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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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로각지 → 광대세각

→

② 중로한면 → 광대한면

→

③ 소로각지 → 중로각지

→

④ 소로각지 → 광대세각

→

⑤ 소로한면 → 중로한면

→

⑥ 소로한면 → 광대한면

→

[표 4-24] 도로확장사업의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시나리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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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각(가) → 소로각지

→

⑧ 세각(가) → 중로각지

→

⑨ 세각(가) → 광대세각

→

⑩ 세로(가) → 소로한면

→

⑪ 세로(가) → 중로한면

→

⑫ 세로(가) → 광대한면

→

[표 4-2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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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광대세각 → 광대소각

→

⑭ 광대한면 → 광대세각

→

⑮ 광대한면 → 광대소각

→

◯16  중로한면 → 중로각지

→

◯17  소로한면 → 소로각지

→

◯18  세로(가) → 세각(가)

→

[표 4-2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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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나리오별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수준 분석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수준은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토지가격비준

표는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및 그 토지특성을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하여 추출한 토지특성별 배율을 행렬표의 형태로 작성한다. 세로방향은 표

준지의 특성배율이며 이 연구에서는 사업시행 전으로 판단하고, 가로방향은 지가산정 

대상필지의 특성배율이며 사업시행 후로 판단한다. 다만, 시·군·구, 읍·면·동, 용도지

역, 토지특성별로 토지가격비준표가 상이하게 구성되므로, 실제 토지의 사용가치 상

승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 특성을 명확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종로구 가회동의 도로접면에 대한 토지가격비준표로, 도로접면 외 토지특성은 

전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한다. 토지가격비준표상 1.00 초과인 경우는 지가 상승이 

있는 형태이며 0.67~1.49 범위 내에서 지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내 도로 확장사업 시 기존 필지가 맹지이거나 자동차 통행이 불가한 도로는 거

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범위는 이론적 수치에 가깝다.

도로
접면

광대
소각

광대
세각

광대
한면

중로
각지

중로
한면

소로
각지

소로
한면

세각
(가)

세로
(가)

세각
(불)

세로
(불)

맹지

광대
소각

1.00 0.96 0.92 0.91 0.89 0.86 0.83 0.82 0.80 0.70 0.69 0.67

광대
세각

1.04 1.00 0.95 0.94 0.92 0.90 0.86 0.85 0.83 0.72 0.71 0.70

광대
한면

1.09 1.05 1.00 0.99 0.97 0.94 0.90 0.89 0.87 0.76 0.75 0.73

중로
각지

1.10 1.06 1.01 1.00 0.98 0.95 0.91 0.90 0.88 0.77 0.76 0.74

중로
한면

1.12 1.08 1.03 1.02 1.00 0.97 0.93 0.92 0.90 0.78 0.77 0.75

소로
각지

1.16 1.12 1.06 1.05 1.03 1.00 0.96 0.95 0.93 0.81 0.8 0.78

소로
한면

1.21 1.17 1.11 1.10 1.08 1.04 1.00 0.99 0.97 0.84 0.83 0.81

세각
(가)

1.22 1.18 1.12 1.11 1.09 1.06 1.01 1.00 0.98 0.85 0.84 0.82

세로
(가)

1.25 1.21 1.15 1.14 1.11 1.08 1.03 1.02 1.00 0.87 0.86 0.84

세각
(불)

1.43 1.38 1.32 1.30 1.28 1.24 1.18 1.17 1.14 1.00 0.99 0.96

세로
(불)

1.45 1.4 1.33 1.32 1.29 1.25 1.20 1.19 1.16 1.01 1.00 0.97

맹지 1.49 1.44 1.37 1.36 1.33 1.29 1.23 1.22 1.19 1.04 1.03 1.00

주: 토지가격비준표상 수치 1을 초과한 경우 음영 표시
자료: 한국부동산원 토지·주택가격비준표 열람서비스(https://sct.reb.or.kr)

[표 4-25] 도로접면 토지가격비준표 예시(서울 종로구 가회동, 지가 수준 내림차순 정렬,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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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서 도출한 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대입하여 지가 상

승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총 18개의 시나리오를 토지가격비준표에 적용한 결과 

1.02~1.18 범위 내에서 지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도로접면 형태가 

변하는 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전보다 약 2~18%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로
접면

광대
소각

광대
세각

광대
한면

중로
각지

중로
한면

소로
각지

소로
한면

세각
(가)

세로
(가)

세각
(불)

세로
(불)

맹지

광대
소각

1.00 0.96 0.92 0.91 0.89 0.86 0.83 0.82 0.80 0.70 0.69 0.67

광대
세각

1.04 1.00 0.95 0.94 0.92 0.90 0.86 0.85 0.83 0.72 0.71 0.70

광대
한면

1.09 1.05 1.00 0.99 0.97 0.94 0.90 0.89 0.87 0.76 0.75 0.73

중로
각지

1.10 1.06 1.01 1.00 0.98 0.95 0.91 0.90 0.88 0.77 0.76 0.74

중로
한면

1.12 1.08 1.03 1.02 1.00 0.97 0.93 0.92 0.90 0.78 0.77 0.75

소로
각지

1.16 1.12 1.06 1.05 1.03 1.00 0.96 0.95 0.93 0.81 0.80 0.78

소로
한면

1.21 1.17 1.11 1.10 1.08 1.04 1.00 0.99 0.97 0.84 0.83 0.81

세각
(가)

1.22 1.18 1.12 1.11 1.09 1.06 1.01 1.00 0.98 0.85 0.84 0.82

세로
(가)

1.25 1.21 1.15 1.14 1.11 1.08 1.03 1.02 1.00 0.87 0.86 0.84

세각
(불)

1.43 1.38 1.32 1.30 1.28 1.24 1.18 1.17 1.14 1.00 0.99 0.96

세로
(불)

1.45 1.40 1.33 1.32 1.29 1.25 1.20 1.19 1.16 1.01 1.00 0.97

맹지 1.49 1.44 1.37 1.36 1.33 1.29 1.23 1.22 1.19 1.04 1.03 1.00

주: 앞서 도출한 18개 시나리오 해당 부분에 음영 표시
자료: 한국부동산원 토지·주택가격비준표 열람서비스(https://sct.reb.or.kr)

[표 4-26] 도로접면 토지가격비준표 예시(서울 종로구 가회동, 지가 상승 시나리오 반영, 2022년)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소규모 도로사업

에 따른 토지의 가치상승분 계량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도로접면의 형

태가 변화하는 등 물리적 환경 변화가 수반되는 도로확장사업에 한해 도로사업의 직

접적 효과로서 토지의 가치상승분을 해당 사업의 편익으로 간주할 여지는 충분하다. 

③ 편익추정 및 반영방법

앞서 검토한 사업별 시나리오 상황에서 증가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비율을 

법정 규정을 통해 특정하고, 이에 대한 토지의 기준가격으로 공시지가에 적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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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이제 편익 추정 방법론과 경제성 분석 시 반영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첫째,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분의 기준값을 어떠한 수치에 기반할지 도출해야 한다. 

타당성조사에서 사용되는 토지의 가치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방법론에 의해 도출

하는 가치와, 다양한 법정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한 토지가치의 증가를 주변 실제 거래사례 등을 통해 면밀하게 추정

할 수도 있지만,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개별적인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의 사용

가치 상승분 추정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토지

가격비준표11)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해당 

사업만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경제성분석 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에 따른 편익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

가에 대한 문제이다. 해당 편익은 확장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로서 토지의 이용가

능성 확장에 따른 편익으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분을 사업 운영시작연도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 4-16]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편익 추정 방법

④ 한계점

비용편익분석 특히 지난 수십여 년간 수행되어 온 예비타당성분석에서 사업 수행에 

따른 지가상승에 관한 효과는 해당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간접편익이자 재무적 

가치의 상승에 불과하여 계량화된 편익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 연구 또한 도로확장

사업에 따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토지가치의 증가분 전체를 편익

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오직 도로 연접토지의 공법적 환경변화로 인한 토지의 사용가

치 상승분에 한해서만 반영하였다. 이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토지 실거래가를 통한 

상승분은 더 클 수 있으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산출 가능한 수준으로 보수적 접근을 

통해 계량화하는 것을 시도한다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11) 토지가격비준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3조제7항에 근거한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
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지가산정표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토지특성 조사, 비교표준지 선정과 함께 개별필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며,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토지가격비준표로부터 추출된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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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책적 분석 부문 개선방안

1_관련 지침 분석

1) 개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의 분석내용은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그리고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에서 분석의 

내용을 이와 같이 구분하여 수행하는 이유는 재정투자사업의 추진을 결정하는데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를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특히 정책적 분석은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계량화하지 못해 화폐로 추정할 

수 없거나,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재정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편익으로 판단하

기 어려워 경제성분석이나 재무성 분석에 적용하지 못하는 효과를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정책적 분석의 목적은 재정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재정사업 추진을 판단하는 정성적 자료로 사용되는 데에 있다. 하지만 센터

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는 종합분석을 위한 AHP분석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

제 재정투자사업의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분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을 검토하고 정책적 분석의 

방법과 내용이 재정투자심사 사업결정 과정에 실효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다. 특히 재정투자사업 중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비용편익의 값이 낮게 나타나는 ‘소

규모 도로사업’과 같은 재정투자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내용이 사업추진 결정의 당위

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즉, 재정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비계량 편익을 정책효과로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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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센터를 비롯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정책적 분석과 관련

한 가이드라인 등의 연구를 검토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효과 반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 지침별 분석

(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지방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다기준분석 연구｣(서울연구원, 2014)를 보면 정

책적 분석 평가항목을 ‘기본평가항목’,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특수평가항목’과 같

이 총 3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정책적 분석을 수행해왔다. 

중분류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평가항목’의 세부 평가항목은 ① 관련계획 

및 정책부합성, ② 사업의 필요성 및 입지 타당성, ③ 사업의 시급성, ④ 지역 간 균형, 

⑤ 주민수혜 및 민원해소로 구성이 되고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은 ① 재원조달 가능

성, ② 환경성 평가, ③ 기타 제약요인과 같은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

로 ‘특수평가항목’의 세부 평가항목에는 ① 사업별 특수항목을 포함하여 정책적 분석

을 수행한다.

항목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적 분석의 내용은 어떠한 특정 사업으로 인해 발생

하는 비계량 편익과 같은 정책효과보다는 관련계획 및 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의 시급

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 특정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 관해 분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항목 내용

기본평가항목

관련계획 및 
정책부합성

∙ 해당 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또는 일치성을 검토하고,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평가함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을 평가함

∙ 사업추진의 근거법규, 사업추진 방침 등 사업추진의 적법성을 평가함

사업의 
필요성 및 

입지 타당성

∙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의 수요현황 및 현재 공공서비스(시설물)의 현황

∙ 인근 지역의 동일시설 설치여부 및 기존시설과의 시설용도 중복 여부

∙ 인력 및 재원의 투입정도 등 사업추진의 구체성을 평가함

∙ 해당 시설의 입지 및 이용자의 접근성을 평가함

[표 5-1]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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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내용

기본평가항목

사업의 
시급성

∙ 현재 현황 수요추세 등 사업의 성격분석 및 예상수요
∙ 해당 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가?
∙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

지역 간 균형 ∙ 해당 지역의 낙후 정도를 평가하여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 완화에 기여함

주민수혜 및 
민원해소

∙ 사업 수혜계층 및 수혜지역 등을 평가함
∙ 해당 사업의 편익이 전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평가함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사업 민원 등을 평가함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의 구체적 마련계획, 재정주체의 구분(국비, 시비, 구비 
등),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과 투자 가용재원의 판단,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통해 평가함

환경성 평가
∙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진 시 환경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개략적 평가

기타 
제약요인

∙ 환경적 여건(주변 환경의 제약) 등과 같이 사업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타 
사항들을 평가

특수평가항목

사업별 
특수항목

∙ 사업별 기타 특수항목

자료: ｢지방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다기준분석 연구｣(서울연구원, 2014)

[표 5-1 계속]

(2)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KDI PIMAC의 정책성 분석은 ① 정책 일관성 추진 의지, ② 사업추진 위험요인, ③ 

고용효과 분석, ④ 특수평가로 구분하여 수행되어 왔으나 2019년 관련지침12)이 개정

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책효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KDI PIMAC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판단에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결과를 

통합하기 위해 AHP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성 분석 개편을 통해 재정

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 그동안 계량화하지 못해 반영하지 못했던 정책효과의 비중을 

높이게 되었고 이러한 정책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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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 <개편 후>

정책성 분석 정책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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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정투자사업의 정책효과 적용 연구｣(KDI, 2021)

[그림 5-1] 정책성 분석 체계 비교

개편 전 개편 후

분류 세부평가항목 분류 세부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공통)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사업의 준비 정도

사업추진여건
(공통)

- 관련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환경성

(건축 포함인 경우에만 적용)

- 재원조달 위험성

정
책
효
과

기본

- 일자리 효과

- 생활여건 영향

- 환경성 평가

- 안전성 평가고용효과
- 직접 고용유발효과

- 고용의 질 개선효과

특수평가항목
(선택)

- 추가 평가항목 특수평가항목
- 재원조달 위험성(필수)

- 기타 추가 평가항목(선택)

자료: ｢재정투자사업의 정책효과 적용 연구｣(KDI, 2021)

[표 5-2] KDI PIMAC의 정책성 분석 개편 전과 개편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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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일자리 효과와 환경성 평가는 기존 평가항목에 추가 보완하고 생활여건 

영향과 안전성 평가는 신규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과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는 각각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과 지역주민 사업 태도 

등 외부여건으로 재구조화하였고 변별력이 낮은 재원조달가능성은 기본 평가항목에

서 제외하되,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

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하도록 했다.

평가항목 평가내용

일자리 효과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사업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추가)

생활여건 
영향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신규)

환경성 평가
⦁사업 수행 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추가)

안전성 평가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신규)

자료: ｢재정투자사업의 정책효과 적용 연구｣(KDI, 2021)

[표 5-3] 정책효과 평가항목

다시 정리하면, 정책성 분석의 평가항목 중 사업추진 여건은 정책 일치성 등의 내부여

건,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의 외부여건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은 상위 계획 반영 여부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은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평가한다. 

정책효과는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의 세부 항목

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효과는 사업기간 동안 재정의 투입으로 인한 고용

유발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

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생활여건 영향은 사업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

향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성 평가는 사업 수행 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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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는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등으로 평가 가능하다. 다만, 정책효과의 평가

는 기본적으로 주무부처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검토해야 한다. 

특수평가 항목은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는데, 재원조달의 위험성, 문화재 가치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재원조달 위험성은 운영비 조달에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위험 

정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에 부여하거나, 원인자 부담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

이 이미 확보된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대비 확보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문화재 가치는 국가·시·도 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문화유적지 등 고려

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문화재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중분류 세부 평가항목

사업추진 여건
정책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태도 등 외부여건

정책효과
(사회적 가치)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특수평가항목
재원조달 위험성(선택)

기타 특수평가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KDI, 2021)

[표 5-4] KDI PIMAC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지방사업 타당성조사의 분석내용 또한 경제성 분석, 재

무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책적 타당성은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측정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편익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

성이나 재무성에서 포함시키지 못하는 투자사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정책적 타당성 평가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이 가져야 할 건전성 중 경제성을 제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 기준에 따라 해당 투자사업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을 넘어선 다양한 가치기준 반영’이 필요하며, 이러한 다기준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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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은 정책성 분석의 평가항목을 수행한다고 일반

지침에 기술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은 6개의 중분류를 통해 다양한 

가치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 역시 특정 사업으로 발생하

는 효과 중 비계량 편익을 정책효과로 반영하고자 하는 항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중분류 세부 평가항목

법·제도적 부합성

관련 법규·상위계획과의 일치성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전이행절차 이행 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여부

규제현황 저촉 여부 등

사업의 준비정도 및 
추진의지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추진방식·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검토
세입재원 및 세출수요 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발전지표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사회/주민/이해관계자 
수용성

민원사항/주민여론/지역주민 간의 갈등요인/주민 숙원사업 여부

기타 사업별 특수 평가항목

사업대상의 명확성과 적정성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검토

환경성 및 안전성 대한 검토

관련 분야의 시장 검토

최근 언론동향 및 감사결과

중복투자 가능성 및 투자의 불확실성

향후 시설 활용계획

해당 사업의 도시계획적 가치

사업 중단 시 정부 신뢰도 하락

이전사업의 경우 기존시설에 대한 검토 등

자료: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LIMAC, 2021)

[표 5-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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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분석 종합

KDI PIMAC을 제외한 센터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의 정책적 분석은 정책적 

분석의 평가항목에 대해서 항목별 정형화된 일반적인 형태로 서술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경제성분석과 재무성분석의 결과가 재정투자사업의 추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KDI PIMAC은 센터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과는 다르게 타당성조사의 

종합적 분석에서 AHP를 수행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정책적 분석

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 KDI PIMAC은 관련지침13)이 개정되면서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책효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14)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합의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는 않지만,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지(Well-being)의 개선, 지역에 발생하

는 총체적 효용(collective benefit), 단순한 재무적 가치를 넘어선 행복, 복지, 건강, 

포용, 소속, 자기효능감 및 이해관계자들이 삶의 변화를 통하여 경험하는 가치 등으로 

정의를 요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비

용편익 비율의 값이 낮게 나타나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효과는 존재하지만 이를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발생되는 편익에 비해 투입되는 사업비가 과도한 사업

일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보유한 사업이 정책적 분석에서 가볍게 다루어 진다면 

해당사업은 경제성 분석의 결과가 낮으며, 특별한 정책효과도 없는 것처럼 판단될 것

이다. 반면에 정책적 분석에서 정책효과에 대한 내용이 심도 있게 다루어 진다면 사업

추진 판단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에게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정책적 분석의 정책효과 반영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다양

한 ‘사회적 가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투자사업의 추진여

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1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19)

14) 「예비타당성조사의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연구」(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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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사례분석

1) 소규모 도로사업의 정책적 분석 검토

정책적 분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센터에서 수행한 도로 관련 사업 중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타당성조사」(서울연구원, 2019)와 「범안로 확

장사업 타당성조사」(서울연구원, 2019)의 정책적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사업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사업’은 강변북로와 마포권역을 연결하는 연결

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에 따라 ‘기본평가항목’,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특수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수행한 수준이다.

 

평가항목 내  용

기본평가항목

관련계획 및 
정책부합성

∙ 사업관련 계획으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시, 2013), 「제2차 서울시 도시교

통정비기본계획(2011~2020)」(서울시, 2014),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서울시, 2014) 등이 있음

∙ 사업의 목적이 마포권역과 강변북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마포구 지역주민을 비롯한 

마포권역 통과교통 이용자의 편의 확보에 있으므로 관련계획과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

사업의 
필요성 및 

입지 타당성

∙ 진출입로 설치 대상지 주변으로 마포구 재건축·재개발 대상 공동주택 단지가 다수 

공급되었음을 고려했을 시 본 사업을 통한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 및 교통체증 완화 

차원에서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진입로안의 경우 양화대교 북단 램프와 마포대교 북단 램프의 중간지점으로 주민

의 접근성과 교통량 완화의 효율성 측면에서 입지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진출로안은 

서강대교와 마포대교의 중간지점으로 마포대교와 인접하고 있어 기존 이용시설과 근거리

임을 고려한다면 입지의 타당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 

∙ 또한 수십여년간 이용되어온 신구강변연가 아파트 인근의 진출로를 폐쇄함에 따른 주변 

지역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한 사업부서의 고려 필요

사업의 
시급성

∙ 마포구청 관련부서 문의 결과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민원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등의 정책 방향을 고려 시 본 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부족

∙ 불확실한 장래 개발계획 및 현재 교통량, 현재 기준 장래 교통량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본 사업의 시급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

[표 5-6]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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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내  용

기본평가항목

지역 간 
균형

∙ 사업대상지는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 대비 

9순위, 재정자주도는 16순위, 재정력지수는 8순위로 분석

주민수혜 및 
민원해소

∙ 사업 시행에 따른 수혜자는 강변북로 통행차량 중 마포권역으로 진입 및 진출하는 

차량이용자로 보이며, 특히 마포구 내 거주하는 이용자가 직접적인 수혜자로 판단

∙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서 문의 결과, 진출입램프 신설 요청과 관련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진출입램프 설치 사업은 주변 건축물의 조망권 

침해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강변북로(구리방향) 진입램프 설치로 인한 토정로(서강8경앞 출입구) 일부 폐쇄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 분석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계획하였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

므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

환경성 평가

∙ 공사기간 중 한강 및 강변북로 이용환경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고려 필요

∙ 강변북로 마포권역은 공동주택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중 소음, 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계획 필요

기타 평가항목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진입로안의 경우 서울지역 내 생산 유발효과는 48,993백만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3,348백만 원, 취업 유발효과는 643명으로 분석

∙ 진출로안의 경우 서울지역 내 생산 유발효과는 42,260백만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40백만 원, 취업 유발효과는 554명으로 분석

∙ 진출입로안 경우 서울지역 내 생산 유발효과는 98,509백만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6,946백만 원, 취업 유발효과는 1,293명으로 분석

자료: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타당성조사」(서울연구원, 2019)

[표 5-6 계속]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교통체증 완화, 지역

상권 활성화,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 등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단순 서술에 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결로가 설치되면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어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해당지역의 주민으로부터 민원접수 발생 확률이 높은 사업임에

도 대응 방안 및 부정적인 효과의 정도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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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안로 확장 사업 케이스

‘범안로 확장 사업’은 범안로의 일부구간을 4차로(B=20m)에서 6차로(B=30m)로 확장

하는 사업으로 앞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에 따라 ‘기본평가항목’,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특수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수행한 수준이다.

평가항목 내  용

기본평가항목

관련계획 및 
정책부합성

∙ 사업관련 계획으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생활권계획｣, ｢독산 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이 있음

∙ 사업의 목적이 독산동 일대 교통문제 해소 및 지역 간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관련계획과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

사업의 
필요성 및 

입지 타당성

∙ 전체 3단계 사업 대비 본 사업(1단계)의 사업목적 또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 또한 제약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고비용이 투입되는 확장사업보다는 
혼잡요인을 줄이는 저비용 개선대책을 발굴·적용하여 개선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재정 차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

∙ 다만, 금천구 및 인근지역 개발 활성화에 따른 통행발생량 증가를 고려할 때 거시적 
차원에서 서남권 도로체계 및 구조 변경 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임은 분명

∙ 또한, 범안로 구간이 시계 진출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보조간선도로의 역할을 수행하나, 
물리적으로는 집산도로(폭원 20m) 수준이므로, 향후 우선순위 측면에서 대상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판단

사업의 
시급성

∙ 거시적 차원에서 서울시 서남권 일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해 주요 교통축에 
교통량 부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도로성능의 개선이 시급한 점은 인정

∙ 다만, 앞서 사업의 필요성 검토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해당 사업인 범안로 확장 사업만을 
대상으로 검토할 때 사업의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서남권 일대로의 도로혼잡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

∙ 서남권 일대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후 개선효과가 높은 구간부터 우선순
위를 선정하여 수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

지역 간 
균형

∙ 사업대상지는 금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천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 대비 
15순위, 재정자주도는 18순위, 재정력지수는 10순위로 분석

주민수혜 및 
민원해소

∙ 사업 시행에 따른 수혜자는 범안로 동서 간 도로축 통행차량 이용자 및 이에 따른 
간접영향권 내 차량 이용자로 보이며, 독산동 내 거주 주민들 또한 직접적인 수혜자로 판단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서 문의 결과, 독산역 인근 고질적인 교통정체로 인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집단민원(’20. 1. 2. 독산역 인근 교통문제 진정민원 1만 명 
서명부 제출)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사업의 추진이 민원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계획하였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
므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

환경성 평가
∙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환경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설계자문위원회 참여 및 관계기관

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설계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의견수
렴이 필요

[표 5-7] 「범안로 확장 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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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내  용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환경성 평가

∙ 공사 중 야적장 덮개 설치, 공사용 차량 이동 통로 및 작업장의 살수, 강한 날씨에는 작업 
제한 등 현장에서 방진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

∙ 또한, 지장물 철거 및 운반과정에서 공사장 및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진동이 예상되므로 
저소음 공법 및 기계의 사용, 이동식 방음벽시설 또는 부분방음시설의 사용, 소음발생행
위의 분산 및 건설기계사용의 최소화, 휴일작업중지 및 작업시간의 조정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최소화할 필요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 해당 사업은 기존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게 되어 양 도로에 인접한 지장물 철거 
후 평탄화 및 확장공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4차로를 최대한 유지하여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할 필요

∙ 다만, 도로에 인접한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철거 및 자재운반, 포장 등에 필요한 각종 
중장비 및 자재의 적치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설계 시에 도로 편입부지 중 
활용가능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

기타 평가항목

지역경제 
파급효과

∙ 서울지역 내 생산 유발효과는 ‘검토안’ 124,873백만 원, ‘대안’ 82,196백만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검토안’ 42,722백만 원, ‘대안’ 28,121백만 원, 취업 유발효과는 ‘검토안’ 
952명, ‘대안’ 627명으로 분석1)

주 1) 사업부서 제시안인 ‘검토안’과 보상면적을 재산정한 ‘대안’으로 구분하여 검토 타당성조사 수행

자료: 「범안로 확장 타당성조사」(서울연구원, 2020)

[표 5-7 계속]

2) 소규모 도로사업의 정책적 분석 시사점

소규모 도로사업 추진으로 나타나는 정책효과는 ‘사업대상지 주변의 상권 활성화’, 사

업대상지 주변의 ‘지가 상승’, 해당지역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등과 같이 다양한 효

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센터에서 수행한 정책적 분석은 관련연구15)에서 평가항목으

로 제시되어 있는 ‘기본평가항목’,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특수평가항목’을 간략하

게 수행하는 수준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사업대상지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같은 정책효과는 소규모 도로사업의 

유형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를 계량화하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

안 정책적 분석에서 다양한 정책효과를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특히 소규모 도로사업과 같은 경우 일반적인 도로사업과는 다르게 경제성 분

석 시 편익 항목으로 반영할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경제성이 낮게 

분석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상권 활성화’ 및 ‘토지의 가치 상승’ 효과는 해당 

15) ｢지방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다기준분석 연구｣(서울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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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도로사업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없어 경제성분석에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소규모 도로사업 이외에 다수가 존

재하고 효과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인 중 중요도 또한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분석에서 소규모 도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효과와 

주민 생활여건 효과, 그리고 지역개발효과 등과 같은 정책효과의 크기와 수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 사업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효과 중 어떤 정책효과

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지와 이러한 정책효과 중 우선순위를 가려보는 것은 재정투자

사업의 사업추진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규모 

도로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발생 효과가 있다면 정책효과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어느 효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업추진 결정을 위한 판단자

료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야 한다.

정책적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소규모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수행 시 경제성 분석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해당 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주민생활여건 효과, 일자리 효과, 환경 영향 효과, 안전성 영향 효과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5장 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KDI PIMAC은 정책적 분석에서 사회적 가치를 정책

효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센터 또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정책

적 분석을 보완하여 정책적 분석의 결과가 재정투자사업 추진여부 결정에 중요한 참

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3절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_개선방안

1) 소규모 도로사업(도로확장사업) 특성 반영 필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도로사업은 상위계획에 의한 사업 수행 이외에도 자치구

의 필요에 의한 단발성 사업이 많이 수행됨에 따라 개별 사업별 편익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즉, 사업 시행으로 나타나는 직접 편익 중 비계량 편익 

및 간접 편익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 가능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인지 여부와 정도

(수준)는 연구자와 주무부처 주무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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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책효과 반영 시 효과의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센터에서 수행한 ‘소규모 도로사업의 사업효과별 편익 항목’ 중 정책적 분석에서 정책

효과로 다루어야 할 항목을 도출하여 정리하면 [표 5-8]과 같다. 

세부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소규모 도로사업 추진 시 정책효과에 대한 정책적 분석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주행 쾌적성 향상, 건강 증진 편익(도로이용 효과), 재해 시 대체로 

확보 편익, 접근성 향상 편익, 생활기회/교류 기회 확대 편익(주민생활효과), 지가 상

승 편익, 지역상권 활성화 편익, 지역산업 활성화 편익,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 확대, 

산업구조 개편 효과, 경관 창출/개선 편익(지역개발효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효과 정책효과(사회적 가치) 주체

도로이용 효과
주행쾌적성 향상

도로 이용자
건강 증진 효과

주민생활 효과

방재기능 강화 재해 시 대체로 확보 효과
도로주변 및 

지역사회생활환경 개선
접근성 향상 효과

생활기회/교류기회 확대 효과

지역개발효과
지역 활성화

지가의 가치 상승 효과(비계량)

도로주변 및 
지역사회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

지역산업 활성화 효과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 확대

산업구조 개편

주변경관 개선 경관창출/개선 효과

기타 특수효과 - -

[표 5-8] 소규모 도로사업별 정책효과

[표 5-8]과 같이 소규모 도로사업의 사업효과별 정책효과를 도출하여도, 소규모 도로

사업의 특성상 동일한 유형과 관계없이 개별 사업별(육교/보행로/도로 신설 및 확장

(개선) 등) 추진 목적과 기대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정책효과에 반영하

기 위해서는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 정책효과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평가항목 

선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연구진은 객관적인 관점으로 주무부처가 제

출한 정책효과를 검토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추가 고려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항도 파악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사회가 직면해 있는 현안이나 사회문제의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용성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가치를 계량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경제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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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모든 효과를 반영하기에 어려운 특성이 있어 사업효과에서 누락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규모 도로 사업의 규모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환경성 평가’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환경문제의 발생 가능성, 환경 및 경관

에 대한 영향, 생태계 및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도 등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책적 분석에서 고려하는 정책효과가 경제성분석의 평가

항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정책적 분석 항목 중 정책효과인 ‘사회적 가치’의 세부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소규모 도로사업 유형별 정책효과 적용이 필요하다. 

2) 정책효과 반영을 위한 방법론 제시

기존 정책적 분석은 정형화되어 있는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에 대해서 서술하는 정도

로 그쳐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효과의 항목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의 

선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을 일련의 과정으로 구조화하게 되

면 재정투자사업별 도출된 정책효과(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다시 정리하면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평가자에게 구체적이고 객관

적인 정책적 분석의 결과를 제공하게 되며 경제성분석에만 치우쳐 판단하지 않고 해

당사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투자사업 결정에 대한 신뢰

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5-2] 정책효과별 중요도 순위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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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효과 판단표 작성

소규모 도로 사업 타당성조사 시 고려할 수 있는 정책효과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타

당성조사 수행 전문기관의 관련연구 및 가이드라인 그리고 센터에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도로사업을 참고하여 다음 [표 5-9]와 같이 도출하였다.

소규모 도로사업을 계획하는 주무부처의 담당자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정책효과 항목을 선정하여 판단표를 작성하되, 항목

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정책효과 해당 여부
(√)중분류 세부 분류

일자리 효과
(지역경제)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
지역산업 활성화 효과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 확대 효과
산업구조 개편 효과
관광 기능 활성화 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계층 간 격차 해소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증대 효과
기타 사항 :

생활여건 영향

시설(문화, 교통, 의료, 행정 등) 접근성 향상 효과
주행 쾌적성 향상 효과
주말 및 명절 수요 대응 효과
기초적 생활 수준 확보 효과 
건강 증진 효과
경관 개선 효과
자전거도로 건설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 혜택 효과
생활권 확대 효과
통근 시간 절감으로 인한 행복 수준 향상
민원 발생 감소 효과
토지의 가치 상승 효과(비계량)
네트워크 완성도 및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확보
기타 사항 :

환경성 평가

오염, 폐기물, 소음, 이산화탄소 등 환경 저해 요인 감소 효과
환경 사고 감소 효과
생태계 및 환경보전 효과
지역 환경에 대한 영향
기타 사항 :

안전성 평가

재해 시 대체로 확보 효과
도로, 건축물의 안전성 제고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소 효과
인적 재해로 인한 피해 저감
기타 사항 :

[표 5-9]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의 정책효과(사회적 가치) 판단표(도로확장사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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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효과의 중요도 선정

①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

타당성조사 연구자 및 주무부서 관계자를 통해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의 정책효과(사

회적 가치) 판단표가 작성이 완료된 후, 정책효과의 중요도 순위 선정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AHP 분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설문조

사처럼 설문 대상자가 많을 필요가 없어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가 ‘소규모 도로사업’의 정책효과 중요도 순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자는 ‘소규모 도로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전문가는 ‘소규모 도로사업’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요구

사항, ‘소규모 도로사업’의 구체적 내용,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등을 갖추고, 그 사업

이 미치는 사회경제적·정책적 파급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둘째, 재정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가 평가대상 재정투자사업과 이해관계에 있고 또 그 이해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재정투자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의 극대화’의 목표를 달

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 인원은 KDI PIMAC의 AHP 분석 시 대상인원16)과 동일한 10명

으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설문조사 인원 구성]

◦ 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자체위원회) 심사위원 6명(내부 1명, 외부 5명)

◦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명(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기획팀장)

◦ 연구진 2명(연구총괄 1명, 위탁연구진 1명)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 자격기준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21.01.)의 AHP 평가 수행을 위한 자격 기준을 반영하였다. 

16) 기획재정부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분과위원회를 위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며, 최종적으로 개별 
예비타당성조사의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 2인,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진 3인, 전문가 풀
(pool)을 통해 선정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경제·사회·환경·안전 등의 분야에서 5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평가자들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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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설문조사 시 자격 기준]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책임연구원

2. 대학교에서 연구교수 이상 또는 전직 교수인 자

3.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4.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기타 위원장이 제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종합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21.01.)의 AHP 평가 수행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기준을 적용함

② 정책효과 간 중요도 순위 측정

정책효과 간 중요도 순위를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다. 설문조사 방법은 세부 정책효과에 대해 각 효과별 중요도에 대한 척도를 1~9점

으로 부여한 후, 최댓값과 최솟값을 부여한 2인을 제외한 8인 이내의 응답 결과를 산

술평균하여 중요도 순위를 도출한다. 이때 모든 세부항목의 순위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정

책효과별 중요도가 높은 순위 2~3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세부 평가항목 점수 부여

극단적으로 중요 9

매우 중요한 – 극단의 중간 8

매우 중요함 7

매우 중요함 – 중요함의 중간 6

중요함 5

중요함 – 약간 중요함의 중간 4

약간 중요함 3

약간 중요함 – 별로 중요하지 않음의 중간 2

별로 중요하지 않음 1

[표 5-10] 정책효과(사회적 가치)의 중요도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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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
세부 평가항목

전

문

가

1

전

문

가

2

전

문

가

3

전

문

가

4

전

문

가

5

전

문

가

6

전

문

가

7

전

문

가

8

평

균

일자리 

효과

(지역

경제)

시장권 확대 효과 6 5 6 7 5 6 5 7 5.88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7 8 6 7 6 5 6 6 6.38

지역개발 효과 4 5 5 6 7 5 5 7 5.50

생활

여건 

영향

인접 시내 구간 교통량감소 효과 6 7 5 7 6 5 4 7 5.88

주행 쾌적성 향상 효과 7 6 6 6 7 5 6 6 6.13

시설(문화, 교통, 의료, 행정 등) 

접근성 향상 효과
9 6 7 5 7 6 4 5 6.13

통근 시간 절감으로 인한 

행복 수준 향상
5 4 5 7 5 6 6 5 5.38

생활권 확대 효과 7 5 5 5 6 7 5 4 5.50

주말 및 명절 수요 대응 5 4 5 6 6 6 6 6 5.50

네트워크의 완성도 및 

수변도로와의 연계성 확보
5 6 5 4 6 6 7 7 5.75

토지의 가치 상승 효과(비계량) 7 5 6 6 5 5 4 6 5.50

민원 발생 감소 효과 8 6 5 5 6 5 5 5 5.63

환경성 

평가

오염, 폐기물, 소음, 이산화탄소 등 

환경 저해 요인 감소 효과
3 4 5 6 4 6 6 5 4.88

생태계 및 환경보전 효과 5 5 4 5 6 5 7 4 5.13

지역 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 7 5 6 4 6 6 5 6 5.63

안전성 

평가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소 효과 4 5 5 5 7 5 4 5 5.00

재해 시 대체로 확보 효과 5 6 6 4 5 6 6 5 5.38

[표 5-11] 도로확장사업의 정책효과 판단 예시

중요도는 정책효과별 전문가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측정하여 제시한다. 예를 들

어 「OO도로 확장사업」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표 5-11] 같다고 가정하면 정책

효과 중 일자리효과 내에서의 중요도는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6.38), 시장권 확대 

효과(5.88), 지역개발 효과(5.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여건영향 내에서는 시설(문화, 교통, 의료, 행정 등) 접근성 향상 효과(6.13)와 주

행 쾌적성 향상 효과(6.13)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인접 시내구간 교통량 감소 효

과(5.88), 네트워크의 완성도 및 주변도로와의 연계성 확보(5.75)의 순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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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환경성 평가에서는 지역 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5.63), 생태계 및 환경보전

(5.13), 오염, 폐기물, 소음, 이산화탄소 등 환경 저해 요인 감소(4.88)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평가에서는 재해 시 대체로 확보 효과(5.38),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소 효과(5.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정리하면 ‘OO도로 확장사업’은 ① 일자리 효과 측면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 

② 생활여건영향에서는 접근성 향성, 주행 쾌적성 향상 효과, ③ 환경성 평가에서는 

지역 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 ④ 안전성 평가에서는 재해 시 대체로 확보 효과와 

관련한 정책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의 기대효과

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 결과 비용편익의 비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재정투자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경제성이 높지 않은 재정투자사

업이라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책적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반영함으로

써 재정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기획재정부는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책효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침17)을 개정하였다. 관련지침 개정 이후 KDI PIMAC 또한 ｢예비타

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KDI, 2021)를 통해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일자리 효과와 환경성 평가를 평가항목에 추가 

보완하였고 생활여건 영향과 안전성 평가는 신규로 추가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분석 항목을 개편하였다.

이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타당성조사 수행 시 종합판단을 위한 AHP 분석을 수

행하지 않아 정책적 분석 결과의 중요도가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는 정책적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소규

모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시 누락될 수 있는 정책효과 판단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투자사업의 사전 기획단계부터 

정책효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주무부처와 연구진 등이 참고함으로써 조사내

17)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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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충실도가 향상되는 것이다. 현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검토 단계에서 사업계획

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대부분의 사업이 정책효과의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

으로 판단되며, 이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점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정책효과 적용의 객관성 및 일관성 제고를 통해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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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책제언  

1_부문별 개선방안

소규모 도로사업 중 서울시 도로확장사업을 주 분석대상으로 하여 도출한 타당성조사 

부문별 개선방안에 대해 기존 타당성조사 방법론과 비교한 결과는 [표 6-1]과 같다.

도로확장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상비에 대해 기존 타당성조사 방법론에

서 개략적인 보상비 산출방식을 제언하는데 비해 서울시 도시부 특성 및 규모가 작아 

비교적 세밀한 분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잔여지 및 지장물, 영업보상에 대한 반영 

방법론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수요추정 부문에서는 도로확장사업이 기존 거시적 

분석 방법론 적용 시 유의할 점들을 제언하였으며, 편익추정 부문에서는 지체개선효

과를 표출하여 비교할 수 있는 미시시뮬레이션 활용방안과 도로확장사업에 도입할 수 

있는 신규 편익항목 및 추정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정책적 분석에서는 비계량적 사업

효과를 보다 비중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효과(사회적가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타당성조사 부문 기존 방법론 개선방안

비용 보상비 - 개략적 보상비 산출 방식
- 서울시(도시부) 특성 반영
- 잔여지, 지장물 반영방법 체계화

수요
거시분석 시

유의점
- 소규모 도로사업(도로확장사업)의 

거시 분석의 어려움

- 도로 네트워크 추가, 보완
- 존 세분화 유의
- 적정 VDF의 반영

편익

지체개선효과
- 기존 거시분석 방법론으로는 

지체개선효과의 표출에 한계
- 미시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한 

지체개선효과 표출방안 제안

신규편익 기존 4대 교통편익에 치중

- 도로확장사업의 직접효과 반영한 신규 
항목 도입

- 잔여지 편익
- 토지가치 상승 편익

정책적 
분석

도로확장사업 등
소규모 도로사업

- 사업효과의 비계량 편익 미반영
- 정책효과(사회적가치) 미반영

- 정책효과 항목 도출 및 반영 방법론 
제시

[표 6-1] 도로확장사업 타당성조사 부문별 개선방안 요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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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 부문 개선방안

기존 타당성조사 사례분석을 통해 종합한 일반적인 보상비 산정과정은 1) 편입대상 

필지 분석, 2) 보상비 산정방법 검토, 3) 보상비 추정(토지/지장물보상비), 4) 총보상

비 산정 순으로 진행된다. 

[그림 6-1] 보상비 산정의 일반 절차 

이 연구에서는 보상비 항목을 토지보상비, 건축물보상비, 영업 및 주거보상비로 구분

하고 각 산정 절차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 토지보상비는 크게 편입필지 보상비를 산정하는 것과 편입필지 외 잔여지 

보상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편입필지 보상비는 활용 가능한 산정 방

법(격차율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토지보상비 산정 시에는 잔여지 보상 판단

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잔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지 단독효용 가능여부, 

잔여지손실과 잔여지 가격 간 비교 등의 판단 절차를 통해 적정 총보상비를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장물 중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편입 범위, 건축물 기능유지 여부 등

의 판단에 따라 건축물 보상비를 추정한다. 건축물이 전체 편입되는 경우 전체편입 

시 취득금액을 적용할 수 있고, 만일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라면 잔여 건축물의 기능유

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총보상비를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영업 및 주거보상비는 건축물이 상가 영업장 혹은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될 수 있으며, 영업손실, 이전비 등의 영업보상, 이주정착금, 주거이

전비 등의 주거보상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상비 산정을 위해서는 실제 

영업장 혹은 주거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사가 필요하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 판단에 의한 개략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

이 현실적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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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정 절차 보상비 산정

토지보상비

① 편입필지 보상비

② 편입필지 보상비 + 

잔여지 보상비

③ 편입필지 보상비 + 

잔여지 손실 + 

(공사비)

건축물보상비

①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 없음)

② 토지보상비 + 

건축물보상비

③ 토지보상비 +   

잔여 건축물 손실 

+ 보수비

영업 및 

주거보상비

① 영업 및 주거보상 

없음

② 해당 영업보상 / 

주거보상비 산정

[표 6-2] 보상비 항목별 산정 절차 체계화

2) 수요추정 부문 유의점

존 세분화 시 사업 대상지의 지리적 특성과 대상노선 인근 이면도로의 통행패턴을 조

사 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O/D 배분에 대한 내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존 세분화 후 센트로이드 커넥터의 수는 기존 중존의 수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사업노선에 교차로가 많은 경우, 센트로이드 커넥터 구축 시 교차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교통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첨두시와 비첨두시의 사업효과 분석과 시간대별 방향별 통행패턴이 크게 차이나는 사

업대상지의 경우, 미시적 분석 수행이 부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도로사

업 시행시 특정시간, 특정 구간의 통행속도 개선에 따라 인접 링크의 지체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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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거시적 분석에서는 통행속도 정산이 미 수반되므로 이를 분석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해 첨두시 통행패턴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

이는 경우, 미시적 분석 수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편익 부문 개선방안

(1) 미시시뮬레이션 분석기법을 활용한 지체개선효과 도출방안

① 사업노선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미시시뮬레이션을 통한 편익

미시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사업노선 인근 지역의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고 나머지 영역

을 기존 거시 분석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여 병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각각 프로그램에서 추정한 교통량을 토대로 도로사업의 대표 4대 편익을 계량화할 수 

있다. 다만, 거시분석에서는 통행속도에 대한 별도의 정산 단계가 부재하고 VDF 함

수의 통행시간을 활용한다. 따라서 미시분석과 거시분석의 통행속도 도출 기준이 상

이하기 때문에 병합 시 통행속도 기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 전체 영향권을 대상으로 미시시뮬레이션을 통한 편익

미시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사업 영향권을 대상으로 편익을 산출할 수 있다. 미시시

뮬레이션 시 기종점 O/D의 제공 및 차종별 통행배정이 가능하며 링크별 결과값이 

도출되기 때문에 기존 방법론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편익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미시시뮬레이션 결과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시분석용 신규 네트워크 구

축에 관한 기이 연구 및 파라미터 수정 방식에 대한 지침 마련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③ 미시시뮬레이션과 거시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

기존 타당성조사 지침상 방법론으로 교통수요분석을 수행하고 미시시뮬레이션 분석

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미시시뮬레이션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

는 방안을 제안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중 경제성분석과 함께 AHP평가를 복합 수

행하는 것처럼 미시시뮬레이션과 거시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후 결과를 복합적으

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④ 미시시뮬레이션 결과 지표를 활용한 사업효과 분석

소규모 도로사업의 시행효과 분석에 활용 가능한 효과 지표는 ‘제어지체’, ‘통행속도’, 

‘서비스수준(LOS)’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제어지체는 신호제어로 인해 차로군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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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도로 확장사업 시행 시 대기행렬의 길이와 시간당 처리용량 및 통행속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제어지체값 변동을 야기한다. 제어지체 변화 정도를 측정하여 사업

시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차로수가 추가되는 사업의 경우 도로용량 증가에 따른 통행속도 개선과 교차로 대기

행렬감소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사업시행시 통행속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서비스수준

을 분석하여 사업시행 효과를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신규 편익항목 도입 제안

① 잔여지 활용 편익

잔여지는 도로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보상대상 필지 중 도로편입 부분 외에 

남는 잔여 필지로, 잔여지의 매수 및 수용 청구18)로 인해 발생한다. 이 연구는 잔여지 

발생을 도로확장사업 추진 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항으로 간주하고, 잔여지에 

대한 향후 활용가치를 사업효과로 간주하여 잔여지 활용 편익 적용을 제안한다.

잔여지 활용 편익의 최댓값은 잔여지 보상비 총액을 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보상가 대비 감가 수준은 도시계획시설의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 예측하여 추정한다. 

다만, 타당성조사 수행 시점에서 잔여지 매수 청구 여부 확인이 불가하며, 향후 잔여

지의 활용방향에 따른 감가 수준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6-2] 잔여지 활용 편익 추정 방법 제안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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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편익

토지의 활용도는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용도지역, 이용상

황 그리고 도로조건이다. 이 연구는 물리적 환경 변화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도로확장사업에 한정하여 토지의 활용도 변화에 따른 사업효과 발생을 토지의 사용가

치 상승 편익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편익은 도로확장 후 도로 인접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값

으로 설정하여, 도로접면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증대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한 토지가치의 증가를 감정평가를 통해 추

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적용한다. 실제 사업 추진 

후 토지 실거래가를 통한 상승분은 더 클 수 있으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산출가능한 

수준으로 보수적 접근을 전제로 함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6-3] 토지의 사용가치 상승 편익 추정 방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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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분석 개선방안

기존 정책적 분석은 정형화되어 있는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에 대해서 서술하는 정도

로 그쳐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

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효과의 항목별 중요도 순위의 선정이 필요

하다.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면 사업의 추진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평가

자에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적 분석의 결과를 제공하게 되며, 해당사업의 합리

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투자사업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정책효과 판단표를 작성한다. 소규모 도로사업을 계획하는 

주무부처의 담당자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정책효과의 해당 여부를 빠짐없이 체크하여 정책효과 판단표를 작성하고 정제

된 정책효과 판단표는 전문가 설문조사에 사용한다. 

[그림 6-4] 정책효과의 중요도 순위 선정 과정

설문조사는 전문가 설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많은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필요하

지 않고 소수의 전문가 설문으로 진행하고 전문가 선정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첫째,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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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둘째, 재정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 대상 인원은 

KDI PIMAC의 AHP 분석 시 대상 인원과 동일한 10명으로 선정한다.

[전문가 설문조사 인원 구성]

◦ 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자체위원회) 심사위원 6명(내부 1명, 외부 5명)

◦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명(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기획팀장)

◦ 연구진 2명(연구총괄 1명, 위탁연구진 1명)

설문조사는 정책효과 간 중요도 순위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전문가 10인은 세부 

정책효과에 대해 효과별 중요도에 대한 척도를 1~9점으로 부여하여 연구진에게 제출

하고 연구진은 최댓값과 최솟값을 부여한 2인을 제외한 8인 이내의 응답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중요도 순위를 도출한다. 이때 모든 세부항목의 순위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정책효과별 중요도가 높은 순위 2~3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OO도로 확장사업’은 ① 일자리 효과 측면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 ② 생활

여건 영향에서는 접근성 향성, 주행 쾌적성 향상 효과, ③ 환경성 평가에서는 지역 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 ④ 안전성 평가에서는 재해 시 대체로 확보 효과와 관련한 정책효과

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구진은 이러한 정책효과를 정책적 분석에 포함하여 사

업추진 결정 평가자가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5] (예시) 「OO도로 확장사업 타당성조사」의 정책효과별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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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는 다양한 소규모 도로사업 중 도로확장사업을 중심으로 비용, 수요·편익, 정

책적 분석 부문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특성 및 사업규모를 고려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잔여지 및 지장물의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였다. 다만, 영업 보상 등의 경우

에는 당초 관련 지침상 수용 대상이 점포 등의 매출액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감정

평가사가 검증하여 보상비를 산정하는 구조이므로,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전문가가 수

용 대상지의 자료 제출 없이 개략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는 존재한다. 이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이며 향후 연구를 통해 지역별, 주요 점포별 

평균 면적 및 매출액 정보의 확보 필요성이 있다. 

둘째, 수요·편익 부분에 있어 미시시뮬레이션만을 이용한 수요추정 또는 편익추정은 

실효성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어 거시시뮬레이션과의 연계가 필수적인데, 지체개선효

과의 표출에 있어서는 기존 거시편익과의 중복성 및 연계의 어려움으로로 인해 계량

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를 통해 미시(micro)와 거시(macro) 기법을 혼합한 

메조(Mezzo) 기법을 소규모 도로사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적 분석 부분은 소규모 도로사업 – 도로확장사업에 한정되는 방식이 아니

라 향후 적절한 정책효과 항목을 도출한다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전

분야 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에도 도입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항목 선정 등 연구 

범위가 소규모 도로확장사업에 한정되었으므로, 향후 정책효과 도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도로사업에 대한 통계 및 사업유형 분석을 통해 도로확장사업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의 각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규모 도로사업의 

모든 유형을 아우르는 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은 소규모 도로사업의 매우 다양한 유

형과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불가능하지만, 각 사업별 특성을 일부나마 포함하고 있는 

도로확장사업의 개선방안을 확장하여 타 소규모 도로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나 타

당성 검증 등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타 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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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ethodology for Small-scale Road 

Projects in Seoul

Kim Dong-Sung · Lee Seung-Yong · Lee Ju-Hye · Shin Hyung-Jun · Woo Sang-Mi

According to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of Seoul, various types 

of projects for road facilities are being promoted. However, the current 

technique for conducting a road project’s feasibility study is based o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guidelines and prioritizes the examination of 

large-scale projects over small-scale pro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easibility study methodolog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In this study, “small-scale road projects” were defined as projects with relatively 

small total project costs or extensions by analyzing road projects commissioned 

by the 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in the past five years. In 

particular, among the types of small-scale road projects, “road expansion 

projects”, which require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and traffic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Seoul, were selected as the main improvement target type, 

and a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limitations through case analysi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irst, among the small road projects, the cost that accounted for most of the 

total project cost of the road expansion project was found to be the 

compensation expenses. This is because, unlike other types of roa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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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ffected by the relatively high land price of Seoul and is particularly likely 

to incur compensation due to obstacles built along the road. As a result, 

compensation expense items like land compensation expenses, building 

compensation expenses, and sales expenses were classified, systematized, and 

presented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estimated costs by applying a 

consistent compensation cost calculation procedure during the feasibility 

study and to help minimize the gap between estimated compensation costs and 

actual compensation costs.

Second, in the case of a road expansion project, which is the main subject of 

this study, considering that macroscopic analysis techniques and microscopic 

analysis methods can be used in combination. Macroscopic analysis methods 

were applied in projects with a small project size (extension) to suggest 

important points when estimating demand. 

Third, small-scale road expansion projects are limited in judging the business 

effect only with the main benefits reflected in the existing feasibility study. 

Therefore, as new benefit items applicable to small-scale road expansion 

projects, it was proposed to introduce “residual land utilization benefit” and 

“land use value increase benefit”.

The term "residual land utilization benefit" refers to the future value of the 

residual land that will unavoidably result from promoting the road expansion 

project. It is assumed that the maximum value of the residual land utilization 

benefit will not exceed the total cost of compensating for the residual land, and 

the depreciation level in relation to the compensation price is predicted using 

the urban planning land price ratification table.

The benefit of increasing the use value of land refers to the business effect of 

changing the utilization of land limited to road expansion projects in which the 

value of land increases due to changes in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benefit 

of increasing the use value of land is estimated by taking the individual 

published land value of the parcel adjacent to the road as the reference value 

after the road expansion, and applying the increase rate according to th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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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ratification table of the road face.

Fourth, because economic feasibility is frequently assessed at a low level and 

the influence of benefit items is not clearly displayed, it is important to stress 

policy consequences through policy analysis. The Center presented a plan to 

express the importance ranking by policy effect in order for the contents of the 

policy analysis to serve as an important judgment foundation for deciding the 

project promotion of fiscal invest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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